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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바다는 21세기에 있어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

로운 개척영역이 될 것이다. 지구표면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이미 국제교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 광물, 공간, 에너지 등 막대한 자원의 보고로서 인류문명의 발전을 지

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해리

EEZ (배타적경제수역)제도가 확산되고 공해상 해양자원의 선점 및 개발을

위한 국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주변국과의 경계협상이 본격화

되고 자원관리 및 환경협력이 확대되는 신 해양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바다경영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탁월한 행정역량과 관리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미 1996년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켜 국가 해양수산정책의 효율

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해양개발기본법에 의하여 세계화, 미래화,

실용화 및 지방화를 해양화의 기본방향으로 새로운 해양의 시대를 위한 국가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새천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해

양한국(OCEA N KOREA ) 21 을 수립하여 21세기 신해양시대에 철저히 대

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해양수산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

국적인 힘의 결집과 국민적인 이해가 수반돼야 할 것이며, 특히 임해지역 지

방자치단체의 집중적인 호응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1998년 기본연구과제인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과 KMI 역할 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21세기 해양수산

정책방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정책연구 기본방향을 검토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1999년 기본연구과제로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수산정

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해양수산정책방향을 재조명

하였다. 특히 연구기간중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을 개최함으로써 지

방별 현행 해양수산정책의 현황 빛 기본구상을 검토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지방의 미래 해양수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가 해양수산정책과 관련

하여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 연구기관, 학계, 민간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지식 및 정보교환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기반이 다가오는 새천년에 해양수산부가 구상하는 해양한국 21 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비전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전국적인 이해

와 공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초일류 해양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본 보고서는 정필수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최중희 책임연구원, 김수엽

책임연구원, 한철환 연구원, 한광석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김

희수 연구원보의 자료정리 및 원고수정·보완이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기간

중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들 연구진과 특히 연구수행 초기에 기획 및 주제발

표와 관련하여 심혈을 기울인 바 있는 강종희 해운물류연구실장에 깊은 감사

를 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와 수반되어 지방별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을 개최하는 과정

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베풀어준 지방정부 관계관, 지방정부출연연구

기관 및 학계와 특히 해양수산부의 이갑숙 해양정책국장, 곽인섭 해양정책과

장 및 김우철 계장에게도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1999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長 李 廷 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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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200해리 EEZ (배타적경제수역)제도가 확산되고 공해상 해양

자원의 선점 및 개발을 위한 국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자원관리 및 환경협력

이 확대되는 신 해양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는 1996

년 발족한 해양수산부에 의하여 국가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를

향한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해양한국(OCEAN KOREA ) 21 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해양수산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 이해와 함께 임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체계적인 행정능력이 필수

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본 연구에 의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해양수산정책방향을 재조

명하였으며, 특히 연구기간중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을 개최함으로써

지방별 현행 해양수산정책의 현황 빛 기본구상을 분석하였으며, 국가 해양수

산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 연구기관, 학계, 민간간의 긴밀

한 유대관계와 지식 및 정보교환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

되었다.

연구의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업무수행의 비효율이 확인되었으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 및

시책에 있어서도 수산 및 어촌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한, 해운물류 및 항만 부문에 대한 정책 및 행정의지가 크게 부족하며, 특히

연안관리 및 해양개발과 관련해서는 인식 및 조직의 미비에 의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행정조직을 개편 및 보완하여 해양수산 부문의 종합

적인 행정능력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및 특성을 고려한 해양수산



장기비전의 제시 및 정책수립을 실현시키며,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수·교육·훈련이나 정보 및 의견교환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에 의하여 적극적인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제안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21세기 해양정책포럼 회의 운영과 인터넷 홈페이지

의 활용에 의하여 본 연구 및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의 효과를 극대

화할 것을 필요한 후속조치로 제시하였다.



<ABST RACT >

A Stu dy on t he Mar it im e P olicy Deve lopm en t
for the Loca l Gover nm en t s in Kor ea

Main object ives of t his st udy are t o review role of local governm ent s

and to build long-term plans in their m arit im e policies which are t ight ly

connected wit h cent ral governm ent 's related policy. T he forums wit h t he

t it le of Local m arit im e policy forum for t he 21st cent ury were

independent ly held in 8 costal provinces during the st udy, where panel

discussion were m aint ained am ong scholars, specialist , public-officials and

businessm en.

T hough each local adm inistrat ive body has some problem s, struct ural

problem s to carry out relat ed policy by local organizat ion are comm on. As

it is just beginning stage for t hem t o handle marine pollut ion, cost al zone

m anagem ent , t hey are not well prepared both in concept ion and in

cooperat ion wit h relat ed organizat ion such as cent ral governm ent , local

agencies, and related interest ing groups. F ut hermore, t hey have som e

financial problem s of insufficient budget allocat ion for m arine affairs. In

som e cases, im balanced administ rat ive burden was found, i.e, heavy focuses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 policy contrast t o light concerns on logist ics

and port operat ion, cause of central governm ent 's role in those fields.

T he st udy suggests restruct urat ion of local governm ent body carrying

out m arit im e policies t o est ablish marit ime development vision and act ion

plan, which reflect current issues and specific propert ies of each region.

Also this study emphasized construct ion of cooperat ive relat ionship bet ween

regional and central governm ent s and comm unicat ion network am ong local



governm ent bodies for t he development of m arit im e policies. T he st udy

concludes t hat T he 21st m arit im e policy forum " should be kept in t he

nat ional level and KMI hom epage should include up -to-dat ed data about

t his forum , which will help to comm unicate by local adm inistrat ive and

relat ed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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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은 조선, 해운, 항만, 수산업 등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의 집중적인 투입에 따라 비교적 빠른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며, 우

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음. 특히 조선산업은

일본과 함께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도 세계 10

위권 이내에 진입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한 양적 성장에 치중

되어 있는바, 특히 해양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에 있어서는 정부 및 각계

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현실성과 구체성에 있어 다

소 미흡한 실정이며, 해양기술 부문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35%에 불과

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진흥이 필

요한 실정임.

더욱이 지식과 정보산업이 사회발전의 근간이 되고 해양의 시대가 될

21세기에도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적합하도록 관련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이미 1996년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

정책기능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으며, 해양개발기본법에 의

하여 해양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의 세기로 다가오

는 21세기에는 새로운 발전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양산업

을 세계수준으로 고도화하고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장기비전

의 제시와 실천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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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국들도 이미 해양경영 을 중요시책으로 선정하고 해양개발

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그리고 현대사회는 대외적으로는 세계화가, 대내적으로는 지방화가 동

시에 진행되는 글로칼리제이션(glocalizat ion ) 시대로서 세계와의 연대

가 중시되는 한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임.

2. 의의 및 목적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국가행정의 지방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과거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어 오던 어업, 수산, 해양관광, 해운, 항만, 연

안 등 해양수산정책의 추진에 있어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가 해양수산정책을 위하

여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음.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수산 행정수요에 대한 인식부

족, 전문인력의 부족, 지방정부 행정조직의 미비 등에 의하여 효율적인

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해양개발, 해양관광, 환경보존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기능이 요

구되고 있는 분야가 소외되거나 현실적으로 집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국가 해

양수산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기능을 재조명하여 이를

위한 지방정부 해양수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음.

또한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을 실시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의 행

정조직, 연구기관, 학계 및 민간분야간 지식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전국적

인 연계체제 및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 첫째, 해양수산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 즉 해양수산부에 지나치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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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적이던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 및 현안에 적합하도록 해양수산 장

기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의 구체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

며,

－ 둘째, 지방정부의 해양수산 행정조직 및 집행기능을 보완하고 확충하

여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 해양수산정책과 지방정부의 해양수산정책이

조화를 이루고 공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 셋째, 중앙 및 지방의 행정조직, 연구기관, 학계 및 민간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전국에 걸친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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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10위권의 우리나라 해양산업

우리나라의 해양관련산업 중 조선, 해운, 항만, 수산업 등 일부 주요분

야는 그간 자본과 노동의 집중적인 투입에 따라 비교적 빠른 성장을 기

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음.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98년 연간 선박건조량이 863만톤(G/ T )에 이르

러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제1위인 일본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해운산업의 경우 1998년말 해외치적선을 포함한 외항선박보유량

은 2,467만톤(DW T ) , 그리고 항만산업에 있어서 연간 컨테이너취급량

은 668만T EU에 달해 각각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수산물생

산량은 FA O의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97년에 260만톤으로 세계

11위임.

<표 Ⅱ－1>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규모 및 위상

구 분 규 모 위 상 기 준 비 고

조선산업 연간건조량 863만톤(G/ T ) 세계 2위 1998년

해운산업 보유선박량 2,467만톤(DWT ) 세계 7위 1998년 외항선, 편의치적 포함

항만산업
취급물동량 632백만톤(R/ T )

(컨테이너화물 668만TEU)

-

(세계 7위)
1998년 수출·입 및 연안

수 산 업 총생산량 260만톤 세계 11위 1997년 FAO, 해조류 제외

해양관광 연간해양관광수요 6,600만명 - 1996년 해안지역 관광객

해양기술 해양기술수준 35% 1996년 선진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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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양기술 부문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35%에 불과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진흥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전략은 기존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

지 못하여 단순한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적 성장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양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은 정부 및 각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현실성과 구체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임.

향후 지식과 정보산업이 사회발전의 근간이 될 21세기에도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적합하도록 관련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등 보다 미

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해양의 시대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새로운 발전영역으로 부상

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해양산업의 장기발전 비전을 국가차원은 물론 주요 지방별로 수립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해양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화

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지방정부 해양수산정책의 활성화 필요

1) 지방화의 정착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기능 증대

국내적으로는 국가행정의 지방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해양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 이에 따라 해양산업에 있어서도 향후 발전방향에

대비한 새로운 비전의 제시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기반 및 명확

한 시책방향의 수립 및 개발이 요구됨.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에 의하여 국가행정의 지방화가 확산됨에 따라 과

거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어 오던 어업, 수산, 해양관광, 해운,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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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등 해양수산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점차 지방정부의 정책수행 기능

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권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개발 및 산업의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및 중앙

정부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공조체제 필요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종합해양정책을 추진하

기 위한 정책수립 기능의 제고 및 균형 있는 해양산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전국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간 또

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해양수산부)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및 공조체제

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해양산업에 대한 의식을 미래지향적으로 고취시켜 해양개발, 환경보존,

산업발전 등이 조화된 21세기 해양정책의 실천방안을 강구함.

이와 같은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

및 지역의 학계, 관련업계 및 민간이 참여하는 해양정책 지방포럼 을

연안 광역자치단체별로 개최하고 이를 향후 영속적인 해양산업 및 정책

과 관련한 지식 및 정보의 교환 및 의견수렴을 위한 네트워크로 활용함.

3.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의 실시

해양수산부가 지방화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개발정책을 중

심으로 종합적인 해양산업발전 미래상(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인

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활용함.

지방정부 해양정책발전 장기구상 수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세를 유도

하고 동시에 동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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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로 포럼을 개최함.

포럼은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지방정부또는산하출연연구기관과공동으로

개최하며, 포럼에는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의 관련 공무원이 참여토록 함.

실제 지방별 포럼의 조직 및 진행과 관련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정부 출연연구기관, 지방정부 등이 역할분담을 실시함으로써 포럼

의 계획 및 종료시까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등 관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음.

1)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의 개최

지방정부의 해양산업발전 장기구상과 관련한 의견을 지방정부 자체는

물론 학계, 유관 연구기관(중앙/지방정부 출연연구기관 포함)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

포럼 을 연구기간중 실시하였음.

지방별로 개최된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해

양수산개발원과 지방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학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 또는 심포지움 형식의 정책토론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지방

자치단체 또는 권역별로 개최하였음.

지방포럼을 위한 주제선정, 발표자와 토론자의 선정 및 초빙 등은 한국

해양수산개발원과 지방별 공동주최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포럼

을 개최하기 위한 장소제공, 행사준비 등은 지방정부 또는 지방별 공동

주최기관이 부담하고 행사진행과 자료의 발간, 발표/토론자의 수고비

등 실비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담당하였음.

( 1) 1999년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의 개요

지방포럼 개최실적

지방포럼 개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연안에 위치한 광역자치단체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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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인천, 울산,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

도, 제주도, 충청남도 등 총 11개 지역이며, 1999년에는 이 중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8차에 걸쳐 개최하였음.

1999년중 지방포럼이 개최된 10개 시·도 중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그리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개최하였음.

<표 Ⅱ－2> 1999년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개최 현황

구분 지 방 별 개 최 일 개 최 장 소 주제수 참석인원

1차 전라남도 4월 28일(수)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광주 8개 약 200명

2차 전라북도 4월 29일(목) 전북도청 회의실/전주 8개 약 150명

3차 부산·경남지역 7월 7일(수) 부산시청 국제회의장/부산 12개 약 250명

4차 인천·경기지역 8월 25일(수) 종합문화예술회관/인천 9개 약 150명

5차 경상북도 9월 29일(수) 포항1대 세미나실/포항 7개 약 200명

6차 강원도 10월 20일(수) 강릉대 세미나실/강릉 6개 약 150명

7차 제주도 10월 27일(수) 제주 지방공무원교육원/제주 7개 약 150명

8차 충청남도 11월 17일(수) 충남 임해수련원/보령 7개 약 150명

개최시기는 1999년 4∼10월 기간중 월 1회를 기준으로 하고 바다의

날 을 기념하는 별도의 포럼을 포함하여 총 7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1999년 바다의 날 행사 종합계획에 의하여 바다

의 날 기념 포럼은 생략되었으며, 지방별 포럼을 2회 증가시킨 8회가

개최되었음.

개최장소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도청회의실, 시청국제회의장, 문화예술회

관, 교육공무원수련원 등 지방정부의 시설을 가능한 한 활용하였으며,

개최도시는 임해도시 또는 도청소재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음. 그 결과 도청소재지인 광주 및 전주시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및 전

라북도를 제외하고는 6개 지역이 임해도시에서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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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주최 및 후원

포럼의 개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해당지역의 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으로 주최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전라북

도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단독으로 주최하였으며, 강원도의 경

우 국립강릉대학교와 공동주최하였음.

포럼행사는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후

원하였으나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및 부산일보

사가 추가로 후원하였음.

해양수산부 장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주요인사로 초청되었음.

<표 Ⅱ－3> 1999년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주최 및 후원 현황

구분 지 방 별 주 최 후 원 비 고

1차 전라남도
KMI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전라남도

전남도지사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2차 전라북도 KMI 전라북도
전북부지사

우석대학교총장

3차
부산·경남
지역

KMI
부산발전연구원
경남개발연구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4차
인천·경기

지역

KMI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해양수산부장관

인천부시장

5차 경상북도
KMI

대구경북개발연구원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

경상북도농수산국장

6차 강원도
KMI

강원개발연구원

강릉대학교

해양수산부

강원도

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장

강원도해양수산출장소장

7차 제주도
KMI

제주발전연구원

해양수산부

제주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도농수축산국장

8차 충청남도
KMI

충남발전연구원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충청남도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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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진행방법

포럼의 진행방법은 정책토론회 또는 심포지움의 형식을 기초로 하였으

며, 참석자의 등록, 개회식, 제1부, 제2부 및 종합토론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제1부는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정책방향 을 대주제로 하였으며, 주

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해양수산정책과 관련한 3∼4개의 주제발

표 및 토론을 실시하였음.

－ 제2부는 21세기 해양수산 발전전략 을 대주제로 하여 주로 지방의

특성 및 현황에 따라 요구되는 해양산업분야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

론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는 해양개발 및 환경보존, 해운·항만 및 국

제물류, 수산업, 어촌 및 해양관광, 기타분야(조선, 해양벤쳐산업) 등

중에서 3∼5개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다만,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발표주제가 12개에 달하여 제2부를 제1

분과(해운·항만) 및 제2분과(수산·관광·환경·벤처산업)의 2개 분

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지방별 지방포럼을 진행하고 조직하는 세부내용은 지방의 공동주최기관

및 담당국장 등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 기

관들과의 공조체제 및 대화채널이 구축되었음.

－ 그 결과 주요지방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정부출연연구기관, 해

양수산부, 지방정부, 학계 및 민간단체들간의 의견 및 정보교환을 위

한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상호 이해증진의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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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진행의 기본방향

구 분 내 용 비 고

등 록 참석자 방명록 서명 및 자료(책자)배포

개 회 식 개회사, 치사, 환영사

제1부

대주제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정책방향

제1주제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2주제 지방정부의 해양수산정책방향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제3주제 기타(연안통합관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토 론 사회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공동주최기관의 협의

제2부

대주제 지방별 21세기 해양수산 발전전략

제1주제 지방의 해양개발 및 환경보존

공동주최기관의 협의

제2주제 지방의 해운·항만 및 국제물류

제3주제 지방의 수산업 발전방향

제4주제 지방의 어촌 및 해양관광 개발전략

제5주제 기타(조선, 벤처 등)

토 론 사회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종합토론 사회자, 주제발표자

2) 포럼 결과의 분석 및 활용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에서 발표되거나 토론에 의하여 제시된 내

용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운용방안을 제시함.

우선 지방정부 해양수산정책의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중앙정부 즉 해양

수산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함.

또한 지방정부 해양수산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의거 중앙정부, 즉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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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의 정책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

수산부에 정책반영을 건의함.

이와 같은 분석내용들을 종합하여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우리나라 해양

산업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화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방안 및 역할도 재조명하는 기회로 활용함.

3) 지방포럼 효과의 활용방안

(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인터넷웹사이트(http：/ / www.kmi.re.kr )에 지

방포럼과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자료제공 및 교환도 가능하도록 운영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인터넷웹사이트 내에 별도의 홈페이

지 21세기 해양정책포럼 (가칭)을 운영하여 지방포럼을 개최하는 과정

에서 구축된 지방정부 및 지역과의 연계체제 유지 및 정보교환의 장으

로 활용함.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인터넷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실 및 해사정책연구실이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음.

(2) 21세기 해양정책포럼 회의 조직 및 운영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제고된 해양수산개

발원 및 해양수산부에 대한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의식을 활용하고

이를 범국가적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기반으로 확대함.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관심이 큰 학계, 언론계, 연구

기관, 업계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회원을 모집하여 21세기

해양정책포럼 회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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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방포럼에 의하여 구

축된 지방정부, 지방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업계 등과의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21세기 해

양정책포럼 을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화함.

회원에게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 및 학술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해양수산관련 의견수렴 및 국민적인 해양

문화의 창달을 위한 창구로 활용함.

4. 새로운 해양산업의 개념 정립

과거 해양과 관련된 산업은 육지중심의 폐쇄적·정체적 국토경영의 개

념에 의하여 육상생활을 보조하는 것으로 단순 분류되었으며, 해운, 항

만, 어업, 수산양식·종묘, 수산유통·가공, 어망·어구제조, 조선, 해상

구조물 산업 등이 대부분이었음.

그러나 해양중심사고에 의하여 해양수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바다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해양산업의 범주에 귀속시키고, 신해양질서

의 확립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첨단의 신산업을 추가시킨 해양산

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고 있음.

신해양산업의 개념적 구분은 해양공간의 이용, 해양자원의 이용, 해양환

경의 보전, 관련기기 및 소재 등 4개 분야로 이루어짐.

－ 해양공간산업：해운, 항만, 해중·해구공원, 낚시공원, 수족관, 해양스

포츠지도/장비대여, 마리나운영, 크루즈관광, 유어선사업, 해상호텔 및

레스토랑, 해상도시개발, 해상공항개발, 해중·해저터널

－ 해양자원산업：어업, 수산양식·종묘, 수산유통·가공, 해저광물개발,

해저열수광상개발, 메탄수화물개발, 해수유용금속 회수, 해수담수화,

조류발전, 파력발전, 온도차발전, 염분농도차발전, 연근해어업, 바다목

장, 생명공학이용 어종개량, 해양생물이용 신물질추출/개발

－ 해양환경산업：해양정화·방제, 선박환경대책기술, 해양관측,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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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제어, 해양생물보호, 인공간사지정비, 어장청소

－ 기기소재산업：조선(여객선, 화물선) , 어망·어구제조, 해상구조물, 수

상오토바이, 서프보드, 보트·요트, 조선(관광잠수선, 초고속화물선) ,

잠수관련 기기, 초대형 해상구조물, 해중작업로봇, 해양관련소재(유·

무기, 금속) , 해양산업정보제공, 해양관련기기 부품, 해양관련 전자·

전기부품, 해양관련기기용 소프트웨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와 같이 다양해진 해양산업의 새로운 개념에 의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해양산업관련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들 해양산업을

망라한 조직적인 산업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의 행정기능에 대한 수요도 질과 양에 있어서 증가하고 있음.

<표 Ⅱ－5> 주요 해양산업의 분류

구분 해양공간의이용 해양자원의이용 해양환경의보전 관련기기및소재

전통적
해양산업

·해운
·항만

·어업
·수산양식·종묘
·수산유통·가공

·조선(여객선, 화물선)
·어망·어구제조
·해상구조물

새로운
해양산업

·해중·해구공원
·낚시공원
·수족관
·해양스포츠지도
및장비대여
·마리나운영
·크루즈관광
·유어선사업
·해상호텔및
레스토랑
·해상도시개발
·해상공항개발
·해중·해저터널

·해저광물개발
·해저열수광상개발
·메탄수화물개발
·해수유용금속회수
·해수담수화
·조류발전
·파력발전
·온도차발전
·염분농도차발전
·연근해어업
·바다목장
·생명공학이용 어종
개량
·해양생물이용 신물
질추출/개발

·해양정화·방제
·선박환경대책
기술사업
·해양관측
·파랑·조류제어
·해양생물보호
·인공간사지정비
·어장청소

·수상오토바이
·서프보드, 보트·요트
·조선(관광잠수선, 초
고속화물선등)
·잠수관련기기
·초대형해상구조물
·해중작업로봇
·해양관련소재

(유·무기, 금속)
·해양산업정보제공
·해양관련기기부품
·해양관련 전자·전기
부품
·해양관련기기용 소프
트웨어
·생분해성플라스틱

자료：해양수산부, 해양한국(Ocean Korea)21-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안) , 1999.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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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 해양수산 행정조직 및 정책

1) 해양수산부의 조직 및 정책

( 1) 해양수산부의 조직

현 황

현행 해양수산부의 조직에는 장관, 차관, 차관보와 함께 1실 5국 5관 27

과 및 4담당관이 있으며, 산하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수산진흥원, 국립해

양조사원, 국립수산물검사소, 지방해양수산청,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중

앙해양안전심판원이 있음. 그리고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이 설치되어 있

음.

－ 1실은 기획관리실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정

보화담당관 등이 속하고 실장이 관장하며, 비상계획관이 별도로 예속

되어 있음.

－ 해양정책국：5과(해양정책, 해양개발, 해양환경, 해양보전, 연안계획)

－ 해운물류국：5과(해운정책, 연안해운, 선원노정, 물류기획, 항만운영개

선)

－ 항만국：5과(항만정책, 항만건설, 항만개발, 민자계획, 기술안전)

－ 수산정책국：5과(수산정책, 유통가공, 무역진흥, 어촌어항, 어업기술인

력)

－ 어업자원국：6과(국제협력, 어업정책, 자원관리, 어업지도, 양식개발,

원양어업)



제 3장 중앙 및 지방정부의 해양정책구상 29

※ 국제협력과는 어업자원국에 별도로 예속되어 있는 국제협력심의관

에 속함.

－ 기타 공보관, 감사관, 안전관리관 및 총무과가 있음.

－ 한편 주요항만 및 지방별로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수산진흥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검사소, 어업지도선관리

사무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의 조직도 전국에 걸쳐 40∼50여개가

설치되어 있음.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위치한 본

청 이외에 12개 해양경찰서 및 1개 정비창을 두고 있음.

<표 Ⅲ－1> 해양수산부의 조직

구 분 조 직 명 칭 하 부 조 직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기획관리실
비상계획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해양개발과, 해양환경과, 해양보전과,
연안계획과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선원노정과, 물류기획과,
항만운영개선과

항 만 국
항만정책과, 항만건설과, 항만개발과, 민자계획과,
기술안전과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유통가공과, 무역진흥과, 어촌어항과,
어업기술인력과

어업자원국
국제협력심의관(국제협력과), 어업정책과,
자원관리과, 어업지도과, 양식개발과, 원양어업과

기 타 공보관, 감사관, 안전관리관, 총무과

국립수산진흥원

본원(부산),
동해수산연구소(1분소, 3배양장) ,
서해수산연구소(1분소, 3배양장) ,
남해수산연구소(3분소, 6배양장) ,
3개 내수면연구소(청평, 진해,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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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직 명 칭 하 부 조 직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인천), 3개 사무소(부산, 동해, 장항)

국립수산물검사소
본소(고양), 11개지소(서울,부산,인천,장항,여수,
목포, 완도, 제주, 통영, 포항, 주문진)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부산)

지방해양수산청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본원(서울),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 인천, 목포, 동해)

해양경찰청

본 청
총무과, 경무국, 경비구난국, 정보수사국,
해양오염관리국

해양경찰서
부산, 인천, 속초, 동해, 태안, 군산, 목포, 여수,
포항, 울산, 통영, 제주

정 비 창

문제점

현행 해양행정체제는 해운항만 및 수산 중심의 평면적 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어서 미래 해양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미흡하고 해양

개발·이용·보전 기능을 위한 해양수산부 내부조직간의 상호연계성도

다소 부족한 실정임.

해양수산부 발족 당시 실질적인 해양행정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못하여

일부 해양행정이 정부내에서 분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수산 행

정수요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미흡함.

이에 따라 범국민적인 관심 및 지지에 의하여 해양수산 행정조직 및 제

도를 정비하고,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및

실천계획에 대한 강력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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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부의 기능

해양수산부는 21세기 신해양의 시대를 주도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핵심

기관으로 해양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부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세계일류의 선진해양강국으로 건설하는 것

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부문별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및 환경의 연구·개발·해양환경조사에

관한 업무

－ 해운산업의 진흥, 선원의 복리증진, 선박에 관한 업무

－ 항만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수산업 진흥과 어촌개발에 관한 업무

－ 해난심판에 관한 업무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정부는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에 의거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국내

외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일류해양국가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매 5년간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

또한, 이를 근거로 매년 8개 부처 및 2개 청이 추진하는 해양관련 사업

을 종합하여 세부사업계획으로서의 해양개발·이용·보전에 관한 종합

계획인 연도별 해양개발시행계획 을 작성하여 시행함.

해양개발의 기본이념

21세기 풍요롭고 윤택한 사회를 위한 해양개발을 추진하여 생산의 바

다, 생활의 바다, 생명의 바다를 실현시킴.

해양정책의 기본방향

해양개발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시된 해양화의 기본방향은

세계화, 미래화, 실용화 및 지방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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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세계를 해양산업의 터전으로 하는 해양개발

－ 미래화：풍요롭고 쾌적한 해양국토공간을 조성하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기 위한 해양개발

－ 실용화：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해양개발

－ 지방화：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해양개발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해양개발능력의 확충,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한 해

양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쾌적한 해양환경의 창조 등 해양개발기본계

획 및 해양개발시행계획에 의한 모든 해양관련 사업계획이 해양화를 추

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이 되도록 적극 반영함.

2)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OK21)

해양수산부는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

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중·장기 실천전략으로 해양개발기본법에

근거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해양한국(Ocean Korea ) 21 을 수립하고

있음.

( 1) 해양한국(OK)21의 배경

해양의 시대가 확실시되는 21세기에 선진해양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21세기에는 국가의 해양개발능력과 기술력이 대외적 위상 및 경쟁력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풍부한 해안 및 해양영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

심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미래 해양국가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입

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미래 선진 해양국가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관리함으로써 국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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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해양은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개발 가능성에 의하여 미래의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임.

해양생물은 육지의 7배에 달하는 약 30만종에 이르며, 지구 전체

동식물의 80%가 생존하고 있음.

심해저광물로서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다양한 전략금속이 부

존하고 있음.

해양은 면적에 있어서 육지의 2.5배, 부피에 있어서는 11배, 그리고

생활공간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은 300배에 이름.

－ 해양은 1·2·3차 산업을 포괄하는 다양한 산업발전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첨단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제공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등을 포함한 국내외 해양산업의 여건변화에 적

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해양자원 및 공간에 대한 수요의 증대하면서 해양영토의 확장을 위한

국제경쟁력이 심화되는 등 예상되는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

되는 새로운 해양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해양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양수산정책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지식산업의 성장, 정보화의 진전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

응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는 보다 공격적인 발전전

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21세기에 예상되는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

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여건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미래에 선택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발전전략으로 선택함.



34

(2) OK21의 특성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최상위의 국가기본계획

으로 21세기 선진해양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임.

－ OK21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해양수산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해양의 합리적 개발·이용 및 관리

를 위한 해양개발, 해양환경, 해운항만, 수산 등 부문별 계획의 기본

지침임.

OK21은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법정 국가계획으로 기존의 해

양개발기본계획(1996년 1월)을 전면 수정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으

로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임.

OK21은 실천계획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의 장기비전을 제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

하여 국민적인 합의 및 협조에 근거하도록 하였음.

－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2000∼

2010년까지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현실성과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였음.

－ 이와 같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개발위원회 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함.

(3) OK21의 주요내용

해양수산발전 기본과제

해양국토경영의 혁신

－ 전세계를 대상으로 역동적인 해양국토를 경영하기 위하여 신해양질서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영토를 적극 개척함.

－ 미래세대에 물려줄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연

안을 생명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국민의 아름다운 휴식처로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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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복원하여 수산자원 생산기반을 확충

하며, 지구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며,

해양사고의 통합적·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함.

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 전통적 해양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해양생명공학, 해양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해양지

식산업과 해양서비스산업을 창출하며, 자율화, 개방화를 통한 전통적

해양산업의 구조를 개혁함.

－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의 저비

용과 규모의 경제, 일본의 기술적 우위와 해외 생산활동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주변국들의 견제를 극복하며, 선진국과의 경영, 생산

기술 등 지식·기술격차를 해소하여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 새로운 해양질서의 형성에 부응하여 수산자원관리체계 개편 및 수산

업 구조 혁신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에게 안정적

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산자원 공급기반을 확충하며, 어촌·어항을

수산자원 조성기지뿐만 아니라 관광 휴양단지로 개발함.

－ 육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

하기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함으로써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환경친화적

인 무공해·청정 해양에너지자원을 적극 개발하며,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전략 금속자원의 공급기반을 구축하며, 육지공간 부족에 대처하

기 위한 해양공간을 확보함.

작고 강한 해양행정체제 확립

－ 대내외 해양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체제

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해양행정체제로 개편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범국민

적 해양의식 고취를 통해 해양문화를 창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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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민간간의 역할을 균형 있게 정립

OK21의 기본방향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 창조

－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실현하여 연안수질을 Ⅱ·Ⅲ등급에서 Ⅰ·Ⅱ등급

으로 개선하고 전국 연안을 생명의 공간으로 재창조

연안인구 거주 비중：전인구의 33% → 2030년 40.6%

－ 해외어장, 외국항 전용터미널, 해양개발전진기지 등 확보로 5대양 6대

주에 해양영토 확장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 창출

－ 해운·항만, 조선, 수산 등 전통적 해양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개편

향후 10년간 조선산업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2030년까지 세계 5

대 해운국가로 발전

－ 현재 선진국의 35% 수준인 해양과학기술 수준을 2010년에는 선진국

의 80% 수준으로, 2030년에는 100%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해양수산

벤처, 해양관광, 해양수산정보 등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창출

매년 20∼30개의 해양수산벤처기업 창업을 지원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 수산물 전체 생산량 중 양식어업의 점유비율을 현재 27%에서 45%

수준으로 제고하고 심해저 광물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2010년

이후 연간 300만톤 상업 생산

－ 해양생명공학을 이용한 신물질을 개발하여 2010년 이후 연간 20억달

러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고 2010년까지 연간 87만㎾ 규모의 발전용량

을 갖춘 무공해 해양에너지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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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목표

21세기 해양수산비전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

－ 해양산업의 국내경제 비중을 GNP의 7.3%에서 2030년 11.5%로 제고 －

해양자원 개발해양산업 창출

해양국토 창조

시간의 축－ 천년화
(Millenniumization)

공간의 축－ 세계화
(Globalization)

자료：해양수산부.

추진전략

OK21의 실현을 위한 전략

－ 실현기반의 조성

제도·조직의 선진화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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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원의 확충

국민적 지지기반의 확보

－ 7대 추진전략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정원(Blue Garden ) 조성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산업 창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해양에너지·광물·공간자원의 상용화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 선진화된 조직 및 제도, 풍부한 전문인력, 확충된 투자재원, 국민적

지지 등 새로이 조성되는 기반과 7개 추진전략에 의한 목표에 의하

여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21개 세부정책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

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함.

7개 추진전략 및 세부정책과제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 새로운 해양국토 경영전략 수립 및 연안통합관리 실현

－ 200해리 시대에 걸맞는 광역해양주권 관리

－ 해양기지, 해외어장, 국적선사 해외전용터미널 등 새로운 해양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정원 조성

－ 해양환경 회복·보전을 위한 전방위 해양환경관리체계 구축

－ 해양사고의 통합적·예방적 관리체제 구축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

－ 해양수산 벤처산업, 조선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육성

－ 해양생명공학 등 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 촉진

－ 국가해양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 설치 등으로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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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반연구 활성화

－ 사이버 해운산업 등 해양수산 정보산업을 고부가가치화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산업 창출

－ 해운산업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기반 확충

－ 신항만 개발 및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을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및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가

공업을 고차 산업화

－ 해양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 잡는 어업에서 자원관리형 및 자원조성형 어업으로 전환

－ 어촌특화 개발,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 등으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쾌

적한 어촌·어항 건설

해양에너지·광물·공간자원의 실용화

－ 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 및 배타적경제수역내 해양광물자원의 상업적

생산

－ 조력, 파력 등 무공해·청정 해양에너지자원 확보

－ 부유식 인공해상공간 조성, 해저기지 건설 등으로 해양공간자원 이용

을 활성화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 동북아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양수산외교의 주도적 지위 확보

－ 남북한 해양수산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남북통일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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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별 해양수산 행정조직 및 정책구상

1) 지방정부의 해양수산 행정조직

( 1) 지방별 해양수산 행정조직 현황

부산광역시

가. 조직 및 기능

부산시 해양수산 관련업무는 항만농수산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항만

농수산국 산하에는 항만정책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농업행정과를

두고 있음.

항만정책과에서는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 중 수산관련 업무를 제외한 항

만, 물류, 해운업무를 관장하고, 주로 항만관련업무에 치중하고 있음.

－ 특히 연안관리 및 정비사업을 항만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수산행정과는 연근해 어업 허가·신고,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수산물가공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수산기술 교류 및 지원, 어초시설

및 어항관리 업무 및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관련업무을 수행하고 있음.

수산진흥과는 수산관광, 증·양식, 수산자원 조성, 수산물유통, 수산물

수출입업무 외에, 해양환경오염 및 해양생태계 관련업무도 함께 관장하

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부산항이 전국 최대항만이라는 점에서 여타 지방정부와 달리 해운항만

업무를 담당하는 국차원의 담당부서를 독립적 조직으로 구성한 것은

높이 평가됨.

그러나 수산부문의 경우 항만농수산국 산하에 수산행정과와 수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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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환경안전부문(해양부문)의 경우 전담부서 부재로 주요업무가 항만

농수산국 산하 각과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임.

인천광역시

가. 조직 및 기능

인천광역시의 행정부서는 총 1실 8국으로 되어 있음. 이 중 해양수산

관련부서는 경제통상국, 도시계획국 등 2국임.

넓은 의미에서의 해양수산 관련부서는 경제통상국의 모든 과가 포함될 수

있으나 순수하게 해양수산업무만 다루는 부서는 수산과라 할 수 있음.

－ 수산과는 수산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일 이외에도, 수산통계,

수산물, 해양오염, 어장, 어로시설, 어선의 등록 및 관리, 수산양식을

포함한 수산 전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도시계획국의 경우 해양개발과, 도시계획과 등에서 해양수산 업무를 담

당하고 있음.

－ 도시계획과의 경우 국토건설종합계획하에서 각종 어촌개발 및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해양개발과는 해양관리 및 항만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해양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항만관련 제반업무 및 조정 총괄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도시계획시설(항만, 운하)에 대한 입안 및 정책결정, 시행자 지정

지방항만의 지정 및 관리운영

연안항의 관리 및 운영

공유수면에 관한 제반 업무

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연안정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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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인천광역시의 경우 해양수산분야의 행정업무가 서로 다른 국으로 분산

되어 있어 해양수산부와의 업무가 이중적으로 수행되면서 효율저하가

우려됨.

인천광역시의 경우 향후 Port Authority제의 도입, 항만운영권의 지방

자치제 이양을 고려하여 항만분야의 조직 및 인력 확충이 요구됨.

강원도

가. 조직 및 기능

강원도청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해양수산출장소이며, 해양수산정책과, 수산개발과, 어업지원과, 연안관리

과 등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양수산정책과는 총무, 해양수산정책, 해양수산관련 민원담당, 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

－ 수산개발과는 수산물 생산, 개발, 시설, 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

－ 어업지원과는 어선관리, 어선의 안전지도, 유통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 연안연리과는 연안관리, 연안정비, 공유수면관리 등을 담당

해양수산출장소 이외에 해양수산분야의 행정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로서

는 농정산림국의 농어업정책과, 산업경제국의 경제정책과, 관광문화국의

관광개발과 및 관광기획과를 들 수 있음.

기타 사업소로서는 수산양식시험장, 내수면개발시험장 등이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해양관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미비

－ 강원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해양수산기본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해

양수산정책방향 모두 해양관광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입지

조건으로 볼 때 유망한 사업임. 그러나 해양수산행정조직에서 해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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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을 전담 부서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21세기 해양관광시대의 도래를 대비하여 해양관광을 전

담하는 부서의 설치가 요구됨.

항만관련 업무담당 부서 미비

－ 현재 항만관련 업무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동해

경제권 시대에 대비하여 해운항만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므

로 항만분야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행정조직 또는 인력확

충이 필요함.

경기도

가. 조직 및 기능

경기도의 해양수산 관련부서는 농정국산하에 해양수산과가 유일하며,

주요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 연안오염방지 종합 대책

－ 어촌 종합 개발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 어업전문인력 양성

－ 수산시설 재해에 관한 사항

－ 수산가공업에 관한 사항

－ 내수면 어업면허 처분 및 낚시어업에 관한 사항

－ 공유수면 매립면허

－ 어업관리 및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 어선안전조업 및 불법어업 단속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어촌 관광등 종합개발 사업추진, 수산진흥 추진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경기도의 해양수산과는 해양, 연안, 수산, 어선 등 해양수산 행정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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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하는바 경기도에 있어서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으

로 독립시키고 과단위의 조직을 확충하여 해운항만까지도 포함하는 종

합적인 해양수산 업무의 수행이 요구됨.

경상남도

가. 조직 및 기능

경남지역의 경우 해양수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없으며, 다만 농수산

국에서 주로 수산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연안관리를 포함한 해양수산행정업무는 농수산국 산하 수산행정과에

포함되어 있어 독립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산분야의

업무에 치중하고 있음.

농수산국 산하의 6개 과 중 수산관련 과는 농수산물유통과, 수산행정과,

어업생산과임.

－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수산물 가공, 유통, 수출에 관련된 업무와 수산

물 기본통계 및 자료관리를 담당

－ 수산행정과는 어촌진흥, 연안관리, 해양환경보전, 어업시설 관련 업무

를 담당

－ 어업생산과는 수산진흥 및 수산물 생산계획의 수립·추진, 어선, 양

식, 수산자원조성, 어업지도 등을 담당

수산행정과는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 업무도 담당

－ 수산행정과는 연안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과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대

한 지도·감독을 수행

－ 해양환경업무는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 연안오염관리, 유류사고 방

제 및 피해보상, 공유수면 매립계획의 어업영향분석 등임.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경남의 경우 지리적으로 부산-광양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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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없음.

경상북도

가. 조직 및 기능

경북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는 농수산국으로 산하 6개과 중 해양수

산과가 해양수산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음.

－ 수산분야는 수산진흥, 수출입, 어업인 후계자 양성 및 수산물 유통업

무를 수행하는 수산행정담당, 어장 개발 및 관리, 증·양식, 적조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자원담당, 인공어초, 어항시설, 어촌관광 관련업

무를 수행하는 수산시설담당이 있음.

－ 해양관리 담당은 어선의 등록 및 관리, 어선감척 업무, 연안오염 종합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

－ 연안보전담당은 연안지역계획 수립 및 변경, 연안통합계획 협의, 연

안정비사업 관련 제반 업무, 환경보전해역, 폐기물해양배출 및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경북지역의 경우 농수산국 산하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주로 수산관련업무에 편중되어 있음.

해양개발 관련업무는 해양수산과내 해양관리담당 및 연안보전담당자가

관장하고 있으나, 해양관리의 경우 연안오염 종합방지대책의 수립·시

행과 해양오염방지사업만 수행하는 실정임.

특히 항만관련 전담부서가 없어서 해양수산과내 연안보전 담당자가 신

항만 건설지원 및 연안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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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가. 조직 및 기능

전라남도의 해양수산 행정조직은 1국 3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남도에는 해양수산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에 해양수

산정책과, 어업생산과 및 해양자원과의 3개 과를 포함하고 있음.

－ 기획관리실 내에 별도의 해양엑스포담당관실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가 해양수산국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기능이 타부서에서 중복 또는 별도로 이루어지

고 있음.

－ 항만 및 어촌과 관련된 행정기능이 건설교통국에 분산되어 있어 효

율적인 서비스가 미흡하며, 실질적인 해양행정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해양수산정책과에 어민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이 부여되고 있으나,

농어촌 정주생활권기획, 농어촌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어촌 오폐수

처리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설교통국 행정기능과 상

당부분 중복되어 있음.

항만관련 주요업무가 해양수산정책과에 속하나, 광양 컨테이너부두

건설 및 배후지의 개발과 항만의 안전점검업무가 건설교통국에 포

함되어 있음.

또한, 해양엑스포의 업무가 별도의 해양엑스포담당관실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전라남도의 해양수산행정조직과 유리되어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특히 전라남도는 목포, 완도, 여수, 광양항 등 4개 무역항 및 대흑산도,

홍도, 녹동신, 나로도, 거문도항 등 5개 연안항과 다양한 1, 3종 어항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항만행정의 민영화 및 지방화가 실현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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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급증할 전망임.

－ 따라서 전라남도의 경우 항만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행정기능의 확충 및 인력의 양성을 사전에 추진하여야

할 것임.

또한, 2000년 이후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안관리계획 및 통

제와 관련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도 전문인력의 확보 및 기존 공무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도내 행정체계의 확충도 강

구하여야 할 것임.

전라북도

가. 조직 및 기능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은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지개발과, 축산행정

과, 해양수산과 및 산림행정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수산과에서 해

양수산행정을 담당하고 있음.

해양수산과의 주요업무는 수산행정/양식어업/해양개발/연안관리로 다음

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수산진흥종합계획 기획 조정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단체 지도 및 어촌계 지도 육성

어촌 종합개발

수산물 수출장려 및 수산제조업 육성 지도

수산자원의 조정 및 보호관리 지도 단속

천해·내수면 면허·허가·신고 지도

보호(육성)수면지정 관리

연안어장 환경오염방지 업무

천해·내수면어업 개발계획

수산시험연구소 운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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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지도선의 운항·관리

어업재해의 예방 및 대책

어항시설 계획 및 유지관리

어선장비의 개량 및 등록지도 장려

어장정화선 운영관리 지도

해양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해양오염 방지

공유수면매립 및 점·사용허가 지도 감독

한·일, 한·중 어업대책에 관한 사항

연안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지도

연안 습지의 보전 관리 지도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조직의 주요 업무 중 수산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항

만, 물류, 환경, 첨단기술 개발, 행양수산관련 정보화 등의 업무는 미흡

한 실정임.

제주도

가. 조직 및 기능

제주도의 해양수산 행정조직은 농수축산국 내의 1개 해양수산과에 집중

되어 있음.

－ 수산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운

영하고 있음.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해양수산과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

으며, 일부 기능이 타부서에 의하여 중복 또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항만 및 어촌과 관련된 상당 부분의 행정기능이 농수축산국내 타과

또는 타국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가 미

흡하며, 실질적인 해양행정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못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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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특작과에 농어촌관광 및 휴양,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 농어촌 정

주권 개발, 농수축산물 유통 및 가공관련 업무 등이 부여되어 있음.

항만계획 민자유치에 관한 업무가 환경건설국 지역정책과에 속하고

항만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는 소방방재본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속하는 등 해양수산행정업무의 상당부분이 타부서에 분산되어 있음.

또한, 섬관광 정책포럼, 해수욕장 관리 및 크루즈관광객 유치 등의

업무는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에 속하여 어촌 및 해양관광업무의

일부가 중복되고 있음.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주도는 제주, 서귀포항의 2개 무역항 및 애월, 한림, 화순, 성산포항

등 4개 연안항과 다수의 1, 3종 어항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항만

행정의 민영화 및 지방화가 실현될 경우 이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항만행정기능의 확충 및 인력 양성

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안관리계획 및 통제와 관

련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도 전문인력의 확보 및 기존 공무원에 대한 교

육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도내 행정체계의 정비도 추진하여야 할 것임.

충청남도

가. 조직 및 기능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은 농정유통과, 농산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및

기반조성과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행정을 담당

하고 있음.

해양수산과의 업무는 현재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음.

－ 수산행정분야

수산진흥종합계획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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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단체 육성지도

근해어업 및 어획물 운반업 허가·관리

연안어업허가·신고, 지원·감독

어업인후계자 등 어촌인력 육성관리

어촌종합개발, 어촌관광개발,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수산물 생산·수출장려

수산물가공 및 유통구조개선 시설지원사업

수산동원계획의 수립시행

－ 어업지원분야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용

불법어업단속(해면, 내수면) 및 어업질서확립대책 수립추진

어로시설 사업지원 및 관리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추진

어선관리 및 안전조업지원·감독

수산재해예방대책 및 피해조사보고

어로시설 및 어구·어망 피해복구

방치 폐어선 관리

－ 해양수산개발분야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어업면허, 구획어업허가,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업 관리

해면 및 내수면 증양식 종합개발사업 지원

어업피해보상 및 어업권 분쟁조정

수산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등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연안어장 환경정화 사업추진

수산자원 보전지구 관리

2종어항지정·어항시설 및 유지관리

어항 및 수산증양식 피해복구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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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항만분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수립(하천 제외)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변경)인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연안통합·지역관리 계획수립·시행

연안정비사업·실태조사 계획수립·시행

항만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해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연안오염방지 및 분쟁조정

어장수질개선 및 적조대책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충청남도의 해양수산 행정기능은 해양수산행정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나, 과 단위의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따

라서 해양수산조직의 증편 및 인력확충이 요구됨.

－ 해양수산과의 기능을 분리하여 과를 증설하고 항만항로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조직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 조기실천이 필요함.

(2) 지방정부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유형

첫째, 중앙정부의 해양수산 행정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해양수산국

－ 강원도：임해도시인 강릉시에 별도의 외국으로 해양수산출장소를 설

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정책과, 수산개발과, 어업지원과,

연안관리과 등 4개과에 의하여 거의 모든 해양수산 행정기능을 수행

－ 전라남도：도청내에 해양수산국을 두고 있으며, 해양수산정책과, 어

업생산과, 해양자원과 등 3개과에 의하여 해양수산 행정기능을 수행

둘째,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등 복합기능의 국에 해양수산과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해양수산 행정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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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농정국

－ 경상북도：농수산국

－ 전라북도：농림수산국

－ 제주도：농수축산국

－ 충청남도：농수산국

셋째, 별도의 명칭 및 조직체계에 의하여 해양수산 행정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수행

－ 부산광역시：항만농수산국 내에 항만정책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를 설치하여 운영

－ 인천광역시：경제통상국의 수산과, 도시계획국의 해양개발과를 설치

하여 운영

－ 울산광역시：경제통상국 내에 수산행정과를 설치하여 운영

－ 경상남도：농수산국 내의 수산행정과 및 어업생산과를 운영

<표 Ⅲ－2> 지방정부별 해양수산 행정조직 현황

구 분 국 과 비 고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
항만정책과,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인천광역시
경제통상국

도시계획국

수산과

해양개발과

울산광역시 경제통상국 수산행정과

강 원 도 해양수산출장소
해양수산정책과, 수산개발과,

어업지원과, 연안관리과

수산양식시험장

내수면개발시험장

경 기 도 농정국 해양수산과

경상남도 농수산국 수산행정과, 어업생산과

경상북도 농수산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정책과, 어업생산과,

해양자원과
해양엑스포담당관실

전라북도 농림수산국 해양수산과

제 주 도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충청남도 농수산국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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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단위 해양수산부문 행정조직의 현황

<표 Ⅲ－3> 지방정부별 과단위 해양수산부문 행정조직 현황

구 분 해양정책 해운물류 항 만 수 산 어업자원 계 기 타

부산광역시 1 2 3

인천광역시 1 1 2

울산광역시 1 1

강 원 도 2 1 1 4 2

경 기 도 1 1

경상남도 1 1 2

경상북도 1 1 1

전라남도 1 1 1 3 1

전라북도 1 1

제 주 도 1 1 1

충청남도 1 1

계 9 0 1 7 3 20 5

주：해양수산과의 1개과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해양정책에 포함.

지방정부별 과단위 해양수산부문 행정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국단위의

해양수산출장소 및 해양수산국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4개과로 최대이며, 1개 독립과에 해양수산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도 5개 시·도에 이름.

해양수산 행정기능과 명칭 및 기능상에서 거의 부합하는 과단위의 행정

조직수는 11개 임해 광역자치단체에 총 20개임. 해양정책 분야가 9개

과로 최다이지만 독립 해양수산과로 종합적인 해양수산 행정업무를 수

행하는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및 충청남도를 제외하면 수

산분야가 7개 과로 최대가 됨.

해운물류 부문의 경우에는 11개 임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과단위의

조직이 전혀없는 실정에서 중앙정부 즉,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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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서는 수산양식시험장, 해

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EXPO담당관실 등 해양수산행정과 직접연관이

되는 별도의 기관 또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4) 지방정부의 해양수산 행정기능 현황

<표 Ⅲ－4> 지방정부별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기능 현황

구 분 해양정책 해운물류 항 만 수 산 어업자원 기 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 원 도

경 기 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 주 도

충청남도

주： 는 관련기능이 완비된 경우이며, 는 다소 미비한 경우임.

해양정책, 해운물류, 항만, 수산, 어업자원 등 해양수산부의 국단위조직

과 관련된 지방정부별 해양수산행정기능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산분야

가 가장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해운물류 및 항만분야의 기능이 매

우 열악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지방별 해양수산청이 이들 분야의 강력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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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을 제

외하고는 그 필요성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지방별로는 부산광역시가 조직면에서의 미비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충

분한 해양수산행정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조직

은 물론 기능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함.

2) 지방정부의 해양수산정책 구상

( 1) 부산광역시

현황

우리나라 최대의 교류거점 항만이자 제1의 어항

항만기반시설 및 항만행정 전문인력의 부족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의 상충으로 인한 상호발전 제약 및 교통체증 발생

부산 신항만의 건설과 항만의 지방화·민영화 추진

항만·국제물류 및 해양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고조

한·일·중 어업협정 체결과 관련 수산업계 위기확산

가. 해양부문

천혜의 해양 항만 입지 및 도심에서 가까운 연안

부산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작고. 태평양 간선항로에 가장 근접한 천연

항이라는 지정학적 입지

뛰어난 자연경관이 도심인근에 있어 시민들이 수변에 접근하기 용이함

나. 해운항만부문

부산항은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

－ 부산항은 전국 약 90%를 처리하는 연간 570만T EU 정도의 컨테이너물

동량 취급으로 국내 제1의 항만이자,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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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부산지역 항만관련 현황(1998년)

항내수면적 해안선(항계내) 수 심 간 만 차

243㎢
(7,350만평)

202㎞
(부산 166.7㎞, 경남 35.3㎞)

(- )5.0∼(- )14.0m 1.3m

<표 Ⅲ－6> 부산지역 항만시설 현황(1998년)

항만부지 접안시설 접안능력 보관시설 묘박시설 하역능력

4.8㎢
(146만평)

안 벽 24,159m
물양장 1,528m
돌 핀 2기

161척
(북항 120,
감천항 34,기타 7)

1,893천㎡
(창고 83,야적장 104,
컨야드1,706)

22개소133척
(1천∼5만톤급)

연 간

109백만톤

1998년 부산지역 항만운영 실적

－ 화물입·출항：9,643만톤(수입 4,964만톤, 수출 3,214만톤, 연안화물

1,465만톤)

－ 컨테이너 처리：575만T EU (수입 215만T EU, 수출 239만T EU, 환적

121만T EU )

다. 수산부문

부산 수산업은 국가수산업 발전의 일환으로서 대형어선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근해어업, 원양어업의 기지적 성격으로서 배치되면서 발전하여 왔음.

또한 이러한 어업생산부문을 전제로 하는 연관산업으로서 수산물 가공

과 유통, 수리조선, 어구 어망산업 등이 동시에 발전하는 전형적인 수

산기능도시로 그 면모를 갖추어 왔음.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세력 보유(1998 기준)

－ 수산물 생산：97만 6천M/ T (전국 283만 4천M/ T의 34% )

－ 어 선 세 력：6,942척 55만 9천G/ T (전국 97만 8천G/ T의 57% )

－ 냉장보관능력：80만 4천M/ T (전국 135만 5천M/ T의 60% )

－ 냉 동 능 력：1일 4,838T / D(전국 1일 11,236T / D의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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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항：52개소(1종 2개소, 2종 14개소, 소규모어항 36개소)

국내수산경제의 중추기능담당(1998 기준)

－ 전국수산물 유통량(307만 4천M/ T )의 40% 공급(124만 4천M/ T )

－ 수 산 물：수출 3억 5,600만달러(전국의 26% ), 수입 4억 1,300만달러

(전국의 70% )

원양어업의 전진기지(1998 기준)

－ 원양어선：545척/ 31만 2천톤(출어현황：태평양 301, 대서양 160, 인도

양 84척)

－ 원양어획물 반입：50만 7천M/ T (전국 58만 7천M/ T의 86% )

<표 Ⅲ－7> 부산지역 어업가구 가구원 및 종사자수(1998년)

단위：명, %

구분
어업가구

어업가구원(호당평균) 어업종사자(호당평균)
전업 겸업 소계

부산 2,424 2,695 5,119 19,361(3.78) 8,764(1.71)

전국 22,671 76,301 98,972 322,229(3.26) 172,701(1.74)

<표 Ⅲ－8> 부산지역 업종별 어업생산(1998년)

단위：천M/ T, 백만원

구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합 계

생산량 금 액 생산량 금 액 생산량 금 액 생산량 금 액

부산 410 525,725 58 149,862 1 4,056 469 679,643

전국 1308 2,293,637 777 949,502 27 143,562 2,834 4,542,514

<표 Ⅲ－9> 부산지역 어선세력(1998년)

구분

동 력 선 무동력선 합 계

척수
톤수
(GT )
마력수
(HP )
척당평
균톤수
척수톤수

척당평
균톤수
척수
톤수
(GT )
마력수
(HP )
척당평
균톤수

부산 6,521 559,076 2,240,057 85.73 421 325 0.77 6,942 559,401 2,240,057 80.58

전국 82,803 971,704 13,067,043 11.74 8,194 6,630 0.81 90,997 978,334 13,067,043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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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가. 해양부문

해양수산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 권한의 중앙집중

－ 부산항 관리운영 권한의 중앙정부 집중으로 부산여건에 부합하는 정

책수립 한계

－ 부산지역 실정을 감안한 부산시의 독자적인 연안관리 및 활용 곤란

체계적이지 못한 해양 및 연안 개발

－ 수자원 및 수변경관과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로 구역별 상이한 개발 추진

－ 해양 및 수산 관련기관이 다양하여 종합적·체계적인 해양 및 연안개

발·보전계획 수립이 곤란

나. 항만부문

항만계획과 도시계획의 부조화

항만운영 효율저하, 도시교통 체증, 공해유발, 화물흐름의 저해, 수송시

간 비용의 급증,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 야기

항만계획과 도시계획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 항만계획：해양수산부, 도시계획：지방자치단체

－ 항만계획과 도시계획의 상충시 협의 지연

－ 부산신항만 배후도시계획

항만을 무시한 배후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수요 유발

－ 항만배후지역의 상업시설,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

다대포지역의 아파트 건설

－ 항만전용도로의 일반 도로화

－ 항만배후도로 주변의 택지개발

3단계, 4단계 배후지역의 교통수요 유발

항만계획과 연계수송시설 및 배후산업단지의 유기적 연계개발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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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중요성에 관한 의식 부족

부산항, 인천항의 경우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화물처리를 하고 있으며

항만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30%에 이르고 있음.

항만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

지역항만 발전에 대한 소극적 자세

지역주민의 항만문화, 항만의식 저하

항만개발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항만시설 적기공급 애로

－ 다대포항 개발계획의 지연

－ 신선대 동측 부두개발 지연

항만배후지역의 물류단지 개발 불가능

항만관리운영 전담조직의 비효율적 관리운영

연안항의 비효율적 관리운영

재정자립도의 부족

다. 수산부문

대형 근해어선어업의 생산량 급감

유통종사자들의 경영악화

수산물 냉동냉장창고의 탈산지화

－ 종전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의존해온 냉동냉장창고가 공급원을 수

입수산물로 전환하는 탈산지화가 진행

수산가공업체들의 가공원료 확보난 및 고가격화

해양수산정책 주요내용

가. 해양부문：깨끗한 바다와 친근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창출

합리적인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 송정∼고리간 연안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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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친화적 수변공간 개발

－ 송도 거북섬지구 관광지 개발

－ 다대포지구 종합관광위락단지 조성

－ 해운대·미포지구 친수공간 확보

－ 대변·연화지구 관광, 수산물류단지 조성

－ 자갈치주변 해안선 정비

－ 용호만 상업·업무·관광기능 복합단지 조성

－ 광안리해변 연안정비사업

해양종합공원 조성

－ 영도에 해양수산종합과학관 및 해양박물관 건립

국제크루즈 터미널 건설

－ 동부산 관광위락단지와 연계하여 동북아 크루징의 중심항만으로 육성

바다환경보전 강화

－ 해양오염방지대책 추진

－ 어장·공유수면 바다밑 폐기물 수거·처리사업

－ 유관기관 적조예보·예찰체제 확립 및 유해적조 황토살포

－ 바다유입 하천·구거 및 수질조사분석 ⇒ 육지오염원 지속 저감추진

해양환경 정화감시선 건조

－ 118톤급 1척(속력：최대 14.2노트) 준공예정

나. 해운항만부문：환태평양 교류·거점 항만도시 구축

부산신항 및 배후시설의 조기건설

자유무역지대 지정 및 복합물류단지(Dist ri-P ark ) 조성

－ 항만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통한 물적, 인적, 자본교류의 증대로 부

산항의 국제경쟁력 증대와 동북아 중심항만화

－ 항만물류산업, 수산물가공 및 유통산업, 조선기자재산업 등 항만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부산의 지역경제활성화

－ 부산신항 배후지역에 국제물류거점으로서 복합물류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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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벤처산업육성특별법 제정

－ 각종 항만관련 물류업이 물류관련 개별법률로 규정·관리되어 관련산

업의 고도화에 지장 초래

부산항만자치공사(PP A ) 설립

항만도시 정보시스템 구축

－ 부산시 도시정보시스템에 해양종합정보서비스 연계

항만관련 국제교류 증진

－ 국제 항만물류세미나 개최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항만산업발전연구소 및 항만해운 국제교육훈련센터 설립

LME 지정창고 부산유치

－ 수입에 의존하는 비철금속의 국내 공급물량 안정적 확보

－ 동북아권 원자재 공급 중간기지로 활용

한국해양종합은행 설립

－ 부산지역 해양관련종사자 및 업체의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및 지역금

융 기반구축

부산신항 및 배후수송로의 조기 건설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부산항만자치공사 설립

부산항의 자유무역지대 지정 및 복합물류단지 조성

항만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연구소와 한국해양종합은행 설립

항만 해운 국제교육훈련센타 설립

관광사업과 연계한 국제크루즈 터미널 건설(C.I.Q.Free Port 지정)

다. 수산부문：국제해양수산도시 기반조성

한·중 어업협정의 효과적 대응

－ 지역 어업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한중어업협정관련 의견 제시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지정

－ 수산물을 가공·저장·검사·시험·조작 등의 작업을 자유롭게 하고

각종 세금감면과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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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자유무역지대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노하우 축적

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 설치

－ 국제수산물 유치로 동북아 수산물류 중심도시 육성

－ 수산관련산업의 발달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원양어획물가공단지 조성

－ 감천항에 수산물 가공 수출산업의 육성발전 및 가격안정도모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포럼 제안사항

가. 제1부

Ocean Korea 21 의 실제추진 여부, 행정편의적·전시적 추진에서 탈

피 요망

－ OK21 에 대해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냄.

－ OK21 이 갖는 정책적 의미, 국가의 공식적 기본계획 여부

－ 국민의 참여 가능성 문제 등

연안통합관리계획과 관련된 해역구분은 행정구역, 해역특성 등을 감안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특히 부산은 별도 구분 요망

－ 연안통합관리계획시

지방연구소의 참여문제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위해 참여가

필요함.

중앙 부서에 따라 동일 지역의 성격을 달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예：남해안(해양수산부-물류단지, 문화관광부-해상국립공원 등)

해양환경보전대책은 지역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지나친 지역

주의적 사고는 지양해야 할 것임.

해양정책철학 부재

－ 관주도의 개발정책

－ 장기적인 비전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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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확장개발 위주의 정책

－ 소프트웨어, 운영 및 인간에 대한 준비 부족

－ 해양분야 국가우선순위 미확보

나. 제2부 1분과

항만개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부족은 현체제에서 불가피하

나 향후 항만공사제 도입과 함께 항만관리권의 대폭적인 이양을 기대

하고 있음.

미래의 항만개발은 항만의 특성, 제도, 운영방법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이 필수적임.

항만개발과 관련하여 민간투자, 민간소유, 민간운영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민간 및 정부부문의 역할, 개발규모 등의 조정과 함께 민자유

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임.

항만시설의 소요규모 단위는 선석수 또는 안벽길이로 표현하고 있으나,

선석수에 의한 표현이 보다 현실적이고 명쾌한 것으로 판단됨.

T wo P ort Syst em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세계적 사례 규명 필요

－ T wo Port Syst em을 운영하는 외국은 항만간 거리가 우리보다 월등

히 멀고 배후지 또한 완전 분리된 상태임.

－ 부산항과 광양항의 상호관계 규정 필요(협력방안, 역할 등)

－ 광양항의 사용료 인하는 국가예산에 의한 동일사업을 차별하는 문제

가 있음.

－ 항만의 건설·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문제

－ 중심항만 위주의 개발정책이 갖는 한계를 탈피하고 주변항만(마산,

삼천포 등)과의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연계발전 방안 필요

－ 현행 체선료/체선율 기준이 12시간 초과로 되어 있는데 개선 필요

다. 제2부 2분과

수산냉동시설의 공급과잉과 관련하여, 이는 농산물 저장에도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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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계절적인 저장수요의 변동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해양벤처산업육성을 위한 벤처타운조성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

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연안역의개발은환경및자원보전의측면에서신중한접근이필요함을강조

관광개발 및 연안환경보전대책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여야 할 것임.

해양박물관의 부산 건립 추진

연안 시·군의 환경기초시설이 미약하여 2차 배출물이 1차 유입물보다

오염도가 심한 경우가 있음. 이는 연안 시·군의 환경기초시설에서 질

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단지 유기물만 제거하기 때문임.

연안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정책 수립

－ 정부차원：법적·제도적 규제완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인·

허가)

－ 업계차원：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한 연안개발

－ 민간차원：연안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해양에 대한 인식 제

고, 연안관련 NGO의 적극적인 활동

청정연안생태관광벨트(Clean Coastal Ecot ourism Belt ) 제정

－ 연안경관 보존 및 개발방안 구축

－ 연속적인 친수형 공간 창출

－ 특색있는 해안관광도로 조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공간연계방안 구축

－ 도심재개발을 통한 해양레저공간 창출

－ 해상스포츠 기능의 강화

－ 해상관광루트의 확보

관광어촌정보센터 조성

－ 유·어선 체험어장에 대한 접수 및 조정 담당

－ 인터넷을 통한 수산물 통신판매

－ 민박 및 캠프장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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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수산진흥종합대책(시안) 중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ⅰ)

부산지역내의 수산물시장구조에 관련한 부분과 ⅱ) 국제수산물거래 및

가공, 물류에 관한 부분임.

(2) 인천광역시/경기도

현황

가. 해양부문

행정구역상의 해안지대：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 인천의 여러 구

(이상 인천) , 김포군,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군의 해안지역

－ 51개의 유인도와 169개의 작은 무인도들로 구성

－ 해안선의 길이：1,316㎞ (도서지방 포함)

－ 인공해안 (21.5% ) , 모래해안 (0.7% ) , 바위해안 (0.2% )을 제외한 나

머지 해안은 갯벌해안임.

경기만의 특징은 큰 조차를 가졌으며, 수심이 얕고 지형의 경사가 완만

한 서해 천해저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으며 갯벌이 발달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갯벌：약 838.5㎢(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35% )

－ 조석간만의 차：8m (대조차시 796㎝, 소조차시 347㎝, 평균조차 572㎝)

－ 수심은 40m 이내로 매우 얕고 북수도, 서수도, 동수도, 석모수도 등

수로나 그 주변해역에서 상대적으로 깊은 수심 층이 발달해 있음.

경기만은 한강이 실어 나르는 풍부한 영양염과 다양한 환경 여건으로

수산물이 풍부하고 많은 해양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장소임.

나. 항만부문

1883년 2월 27일 개항한 인천항은 서울과 불과 32㎞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의 관문항으로서 배후에 위치한 각종 산업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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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원자재 공급기지 역할과 대중국 등 북방교역 거점항만인 서

해안 제1의 국제항임.

－ 시설능력：69선석(하역능력 5,600만톤)

－ 처리물동량：9,900만톤(컨테이너 40만T EU 포함, 1998년 기준) ,

평택(아산)항은 1986년 2월 개항되었으며, 1996년 7월 부산신항 및 광

양항과 함께 3대 국책항만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음.

평택항에서 취급한 화물량은 1986년에 13만톤에서 1997년에 2,561만 2

천톤으로 61.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특히 철재화물의 경우 1988

년에 2천톤에서 1998년에 180만톤으로 동기간 중 연평균 97.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시설능력：13선석(하역능력 695만톤)

－ 처리물량：180만톤(1998년 기준)

다. 수산부문

인천지역과 경지지역의 수산부문 주요 현황은 <표 Ⅲ－10>과 같음.

－ 어업가구는 전국대비 12.4%, 어업인구는 11.3%, 어항은 4.2%, 수산물

생산은 2.0%, 해안선은 11.4%임. 어업가구나 어업인구에 비해 수산물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음.

<표 Ⅲ－10> 인천·경기 수산 주요 현황(1998년)

구 분 단 위 경기도(A ) 인천(B) 경기+인천(C) 전 국(D) C/ D(%)

어업가구 호 5,382 7,003 12,385 99,912 12.4

어업인구 명 15,515 21,154 36,669 323,383 11.3

어 항 개소 46 47 93 2,208 4.2

연안시군 ＂ 5 3 8 84 9.5

수산물생산 천 M/ T 17 38.9 55.9 2,834 2.0

해 안 선 ㎞ 331.6 984.4 1,316 11,542 11.4

자료：인천·경기지역 21세기 해양정책 포럼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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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무분별한 간척·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갯벌이 사라지고 있음.

－ 1990년 이후에 간척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간척사업은 영종

도 인천국제신공항, 인천 송도 신도시 조성, 시화호 건설, 대부도와

제부도 부근의 간척사업, 화옹지구 남양만 방조제 공사, LNG인수기

지, 평택항 건설 등인데 이로 인하여 약 340㎢의 갯벌이 수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갯벌의 오염은 연안어장의 잠식으로 이어져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연안어장의 오염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해상·유류 오염사고의 빈발로 생태계 파괴가 가중되고 있음.

항만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선·체화가 심화되고 있음.

－ 1990년 이후 인천항의 항만물동량 증가율은 연평균 10.1%로 항만시

설능력을 초과하는 화물처리에 따른 체선율이 1996년에 32.3%, 1997

년에 20.5%로 전국항만 중 체선·체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이 부족함. 이를 위하여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과도한 어획으로 인하여 연근해 자원이 감소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업

생산량이 점차 감소추세에 놓여 있음.

어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어업노동력 부족하여 고령·부녀화되고 있음.

어항개발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어항수가 부족함.

수산물 유통 기반시설과 유통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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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책 주요내용

가. 정책방향

해양부문

송도미디어밸리를 조성하여 산업생산,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소프

트웨어, 전자, 정보통신, 생물산업등을 주축으로 한 산업지구를 개발할

예정임.

－ 2006년도 건설을 목표로 종합물류단지 111만평, 수산유통단지 10만평,

해양파크 7만평을 건설할 예정임.

－ 공항배후지 5만평과 기매립이 완료된 남항 매립지 36만평을 자유무역

지구로 지정 운영하고 국제유통단지를 동북아 자유무역·물류거점으

로 발전시킬 계획임.

－ 수산물 유통단지는 수도권의 수산물류 비용을 대폭 절감할 뿐만 아니

라, 해양관광을 겸한 해양레저타운으로 정착될 것이 기대됨.

용유·무의도 일원 209만평에 2002년, 2007년, 2012년 단계별로 엘리스

랜드 108만평, 마린랜드 51만평, 드래곤시티 50만평으로 등 공원으로

변경할 예정임.

－ 마리나,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휴양시설을 비롯하여 해양 생태

계 교육 및 체험 등 자연체험 교육시설 제공

수산부문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어선과 경영상태가 불량한 근해어선에 대하여 자

원보존에 적합한 수준에서 어선감척 추진(1998년까지：102척 / 191억

2,600만원 → 2004년까지：434척 / 1,027억 8,700만원)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기르는 어업집중 육성

－ 미개발 천해 양식어장의 적극 확대 개발(1998년까지 2,978ha → 2004

년 6,000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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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과 관리

－ 인공어초시설의 지속적인 시설확대 및 관리 강화할 것임.

－ 수산자원의 번식·조장·산란·서식지 조성을 위하여 조기에 확대 실시

1998년까지 5,232ha 시설 → 2004년까지 9,000ha

2001년 시립종묘배양장 시설로 기르는 어업 및 자원조성에 선도적 역할

수행

풍요로운 어촌개발

－ 2000∼2004년까지 3개 권역으로 묶어 2∼3년에 걸쳐 추가 개발

1998년까지 3개 권역 95억 8,300만원 → 2004년까지 6개 권역 200

억 8,300만원(강화 3개 권역 / 105억원)

어항시설의 확충

－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업활동 적극 지원을 위해 지정어항의 조기 완

공 위주로 투자 추진(1998년까지 4,394m / 221억 2,900만원 → 2004

년 8,700m / 420억원)

수산물 유통개혁 추진

－ 인천 남항 국제종합물류유통단지 내에 약 10만평의 수산물 가공단지

를 건설하는 방안 검토 (대북한, 중국교역의 거점으로 발전 육성)

신지식 어업인 육성

－ 어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추세에 대응 청·장년층의 어촌정착 여건

조성 및 어촌 중추세력으로 육성(일반후계자 226명 (1998) → 2004년

300명)

어업경영 안정자원 및 첨단 수산기술 경쟁기반 구축

－ 어촌계 위주의 어업에서 탈피, 실제어업을 경영하는 영어조합법인에

어업권 등을 면허하여 생산, 유통·가공의 복합경영 유도(영어조합법

인 육성(1998) 3개소 → 2004년 10개소)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

－ 어선 폐유 수거 처리, 방치 폐어선 정비, 해저 침체어망에 대한 정확

한 실태조사후 침체어망 인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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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문1)

인천, 평택항 등 인천/경기권역 항만의 기능재정립을 통한 기존시설의

최대활용을 전제한 최저 추가개발소요를 수도권 지역의 최적입지에 개발

민간이 전용가능한 일정규모의 시설은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

기존 민자유치계획항만 중 추진이 곤란한 부두시설은 재정으로 전환

<표 Ⅲ－11> 인천항의 기능조정 방안

항 기 능 조 정

인천항

선거내항
－ 쾌적, 청정화물의 처리
－ 시내교통유발 화물의 이전

연 안 항
－ 부두별로항분구설정및기능특화：연안여객부두및국제여객부
두, 어선부두, 유어선부두, 관공선 및 역무선부두, 보안항구

남 항
－ 무공해성 연안화물 전담, 장래 남북화물, 중국간 벌크화물 취급
－ 배후지에 물류유통단지 건설 및 해양친수공간 확보

북 항
－ 목재, 고철 등 실수요자 전용화물 취급
－ 2011년까지는기존유류부두를존치하고 2020년이후에유류부두
이전

거 점 도 항 － 수도권 골재 비축기지로 개발

경인운하(서해항)

－인천항의보조항으로수도권골재(해사) ,쓰레기,수출입컨테이너
(연안 및 대중국수송) 철강재 등의 처리
－ 개발시에는 경인운하계획 잠정수용, 2011년 이후 개발시 수도권
쓰레기 및 해사 전용항 등 타용도 항으로 검토

영종도신공항
부속항

－ 국제복합 Sea & Air 화물수송 기지화
－ 항공유의 전량 해상 공급기능
－ 국제, 국내 여객부두 기능

평 택 항

－ 초기에는인천항의보조항으로써수도권공단을지원하는공업항
으로개발,장래에는일반상항기능도갖는대규모국제무역항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제2의 관문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종합물류기지로 육성개발

1) 현재 항만의 개발 및 운영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항만분야는 지방정부의 정
책방향이 아니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정책방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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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제안사항

가. 해양환경보전

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개발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전에 대한 보상제도

의 마련이 필요함.

－ 석도, 동·서만도 등：바다새 보호지역으로 관리

－ 덕적군도와 대청군도의 여러 무인도：자연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 강화도 일대：연안습지 보호지역

－ 화성군과 대부도 남안 그리고 대청군도는：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

정하여 관리

－ 시흥(소래)지역：갯벌생태공원, 자연공원, 염전박물관

나. 수산발전

종합적인 어장환경정비 및 보전, 관리 체계 구축

－ 인천연안 해양오염 저감 방안 수립

－ 연안어장 정비 사업 및 운영, 관리 체계 수립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기반 사업 지원 강화

－ 인공어초 시설 확대 실시 및 사후 관리, 이용 모델 개발

－ 수산종묘 방류 사업 확대

－ 수산 증양식어업 육성과 어촌기간산업으로 발전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특산 품종의 개발 유도

미개발 양식어장의 이용 극대화 방안 수립

어·패류 육성 관리기술 및 건강종묘 대량생산 기술개발 확립

수산물 유통 및 관리체계 개선

－ 산지 유통 구조 개선과 수협기능 활성화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어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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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어항 시설 확충

살기 좋고 활기찬 복지어촌건설

－ 자연 친화적인 테마관광 섬마을 개발

－ 해양수산 관련 종합교육연구단지 건설

다. 경기지역 해양수산 비전 제시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기조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이 수산정책의

이념적 기조를 이루어야 할 것임.

경기도 수산정책의 21세기 비젼을 신지식과 신기술로 무장한 어촌 ,

어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경기 수산 , 첨단산업 및 환경산업이 녹아

있는 수산업 으로 가야 할 것임.

라. 항만발전

인천/평택항은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

－ 중부권의 경제, 사회 생활 지원

－ 수도권의 경제, 사회 생활 지원

－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도시항만(Cit y P ort )

－ 정보화와 관광의 요충

(3) 강원도

현황

가. 해양부문

강원도의 동해안은 단조로우며 사빈과 석호가 발달되어 있으며 비교적

길고 수려한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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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선 길이：212.3㎞

－ 도서수：무인도서 32개(면적 282㎢)

바다생물 종류 30여만종으로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해

양광물ㆍ에너지자원이 풍부함.

강원도는 동해안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관광객이 많음.

－ 국립공원 2개소, 도립공원 2개소, 해수욕장 94개소

－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134개소(도 전체의 48% )

나. 항만부문

항만은 동해항을 비롯한 묵호·삼척·옥계·속초항의 5개 무역항과 1개

연안항(주문진항)이 있는데, 이들 항만 중 특히 묵호·속초·삼척·주

문진항은 연근해어업 지원 항만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음.

강원권 항만시설 현황

－ 동시접안능력 37척(전국대비 6.3% )

－ 접안시설연장 8.7㎞(전국대비 6.2% )

－ 접안시설 m당 처리실적 3,260톤/ m (전국 3,001톤/ m )

<표 Ⅲ－12> 강원권 항만시설 현황(1998년)

구 분 동해항 삼척항 묵호항 옥계항 속초항 강원권 전국 강원권
비중

접안능력(척) 14 7 4 6 7 37 584 0.063
(A)접안시설(m) 1,945 2,064 1,964 749 2,009 8,731 141,021 0.062

안벽 1,945 776 973 749 917 5,360 88,652 0.060
물양장 - 1,288 991 - 1,092 3,371 52,369 0.064

(B)하역능력(천톤) 24,270 7,002 5,925 2,744 928 40,837 357,351 0.114
(C)총물동량(천톤) 15,425 5,683 3,381 4,969 30 29,487 701,010 0.042
(D)시설소요(천톤) 14,855 5,673 3,093 4,833 14 28,467 423,237 0.067

(D/ A)원단위(톤/m) 7,600 2,700 1,600 6,500 7 3,300 3,001 -
(B-D)시설과부족(천톤) 9,415 1,329 2,832 -2,089 914 12,401 -65,886 -
(B/D)시설확보율(%) 163.4 123.4 191.6 56.8 6,628.5 143.5 84.4 -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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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산부문

강원도의 수산물 생산량을 보면 1980년도 14만 5천톤에서 1990년도 8만

7천톤으로 감소하였으며 1998년도 7만 4천톤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Ⅲ－13> 강원도의 어업 부문별 생산량

단위：M/ T

부 문 1980 1985 1990 1995 1998

일반해면 어업

천해양식 어업

내수면 어업

143,458

87

1,319

128,842

75

3,654

82,314

133

7,861

82,556

577

4,897

67,987

1,264

5,067

계 144,896 132,571 90,308 88,030 74,318

강원도의 어선세력 변동추이는 척수에서 보면 1980년에 4,493척에서

1985년 4,681척, 1990년 4,352척, 1998년 4,317척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현재까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음.

어항은 1종 어항 14개소를 포함하여 총 58개소가 있음.

또한 강원도 연안의 68개 어촌마을이 있으며 춘천의 소양호, 의암호, 화

천의 파로호 등도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강원도는 어업 및 해양관련산업이 지역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수산관련 산업：냉동ㆍ냉장시설 72개소, 위판장 30개소, 매장 21개소,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 275개 업체 등

－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 종사인구：9,948가구 28,700명

당면과제

해안선이 단조로와 천연양항이 부족하고, 깊은 수심ㆍ높은 파도로 어항

및 양식어업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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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개발률：1종 어항 83%, 2종 어항 51%, 소규모항 49%

－ 양식어업：가리비ㆍ전복ㆍ돌김 844ha (전남 60,503ha, 경남 10,305ha )

한ㆍ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으로 계절별로 회유하는 어종을 쫒아 가면서

잡는 어선어업에 주로 의존

－ 서ㆍ남해와 비교하여 어업경비 과다 소요

－ 계절ㆍ해황에 따라 수산물 생산과 어가소득에 많은 편차

3중자망 등 어획강도가 높은 어구의 관행적 사용, 다량의 침체어망 방

치, 해양수질 악화 등으로 연안수산자원의 지속 감소되고 있음.

한ㆍ일어업협정에 따른 대화퇴ㆍ대마도 등의 근해어장이 축소되어 어업

생산량 감소추세 가속화 예상

－ 대화퇴ㆍ대마도어장：연평균 50∼70척 출어, 오징어 4천톤 생산

－ 동중국해어장：연평균 47척 출어, 복어 1,980톤 생산

－ 북해도ㆍ은지열도어장：연평균 10척 출어, 명태ㆍ게 1,600톤 생산

강원권 항만의 경우 항만시설이 부족한 여타 항만과는 달리 시설확보율

이 143.5%로 하역능력을 초과하고 있음. 이는 강원권 지역의 산업단지

와 교통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따라 해운물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임.

일부 개방된 해수욕장외에 군사시설, 취락지역, 대규모 관광시설, 험준

한 해안지형 등은 개발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해안 철조망시설 171.3㎞, 피서철 등에 지역경제에 악영향

－ 해수욕장 위주의 계절성 극복에 많은 난점과 투자소요

해양수산정책 주요내용

가. 정책방향

강원도는 다가오는 해양시대에 대비한 바다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였음.

－ 국제수준 항만개발 및 기존항만의 기능별 특성화

－ 강원 3대 미항 선정·등 관광소득화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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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Z 어업질서 재편에 대한 효과적·능동적 대응

－ 조업구역 확장, 신어구·어법개발, 어업 구조조정 등

－ 양식어종 및 어장 확충, 인공어초 확대 등 어업안정기반 구축

강원도는 현재 어촌종합개발을 위하여 2004년까지, 15개 권역에 507억

원을 투자할 예정임.

이를 위하여 1999년 2월에 강원도 해안개발 및 해양산업 에 대하여 본

격적 연구에 착수하였음.

나. 목표 및 기본전략

강원도의 해양수산부문 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바다：경쟁력 있는 환경친화적 수산자원 조성

－ 어촌：지역특성을 살려 관광복합어촌 건설

－ 항만：동북아 등 국제 물류중심지로 개발

이러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원도가 수립한 세부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음.

－ 바다목장화 실현 및 신어장 개발

동해안 여건에 맞는 고소득 특산품종 개발, 대량방류ㆍ생산

해중림조성, 소파제시설 등으로 연안어장 복원 및 양식어장 입지확보

새로운 연근해어장 및 해외어장 개발 진출(접경수역, 연해주근해 등)

－ 매력 있는 어항ㆍ어촌 건설

어항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조성

관광과 연계한 복합어촌으로 개발, 어업외 소득 증대

－ 동해안을 환동해권 및 북방교역의 거점기지화

기존 항만시설 보강, 해양교통ㆍ물류기지로서의 기능 강화

지역경제ㆍ북방교역ㆍ관광거점으로서의 신항만 건설

－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산ㆍ바다ㆍ호소 등 해안 자연경관의 보존ㆍ관리

연안관리제도를 정착, 육상ㆍ해양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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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문별 세부추진방향

해양부문

선진국형 해양관광의 특성을 갖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해양

레저·보양형 휴양관광지 개발

어촌ㆍ어항을 단순 어업기능에서 관광기능을 보완, 어업외소득을 높여

어촌소득구조 개선

바다 자정능력을 초과한 오·폐수의 바다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확충과

육·해상 오염예방 감시활동 강화

생산성이 저하된 연근해어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과 어업인들의 해양환

경·생태계 보존의식 함양운동 전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으로 연안 거주환경의 질

향상 및 연안자원의 합리적 분배 실현

해양 연관기관·산업체 중점 육성, 해양산업 메카화

수산부문

동해안 여건에 적합한 양식품종ㆍ기술 개발 및 특산화

자원보호ㆍ증식을 지향한 어장ㆍ어업 개발

한ㆍ일어업협정결과 어장축소에 따른 대체어장 개발

수산물 유통판매시설(직판장, 전문매장, 관광수산시장 등)을 확대 시설

하고, 생산자의 직판으로 유통단계 축소

수산물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청정수산물을 개발·브랜드화하여 동해안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

항만부문

강원도의 항만정책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대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적극 협조 지원

－ 국제수준 항만개발 및 기존항만의 기능별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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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해안 항만시설 확충

북부권에 종합기능의 신항만 건설, 기존 항만시설 정비ㆍ확충

－ 여객터미널 및 종합물류유통단지 건설

동해·속초항 국제 여객터미널, 동해복합 물류단지

－ 동북아 국가와의 항로개설 지원

속초∼나진·선봉∼훈춘항로 개설

동해∼러시아 나호드카항로 개설

포럼 제안사항

가. 해양관광 부문

21세기형 해양관광 시설 및 활동의 도입

－ 전망탑, 전망대, 잠수정, 해상관광호텔, 방갈로, 별장, 콘도미니엄, 야

영장, 지역특산물 판매장, 수상식당, 수산물직판장, 주제공원, 번지점

프장, 카지노, 자동차경주장, 스쿠버다이빙, 제트스키, 수상스키, 윈드

서핑, 모터보트, 행글라이더, MT B, 야간축제행사, 식물원, 먹거리, 밤

낚시, 노천극장, 공연장, 관찰원, 승마, 등반, 눈썰매, 바다낚시 등

전체 광역권을 크게 세 개의 문화권 즉, 동해안 북부문화권(고성, 속초,

양양) , 동해안 부문화권(강릉) , 동해안 남부문화권(동해, 삼척)으로 나

누어 각 시군별 민속문화행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발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동해안 주제별 관광루트 유형을 설정

－ 복합형：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과 문화교육탐방의 혼합형

－ 문화유적탐방형：지역내의 문화유적탐방, 불교유적탐방 등의 목적관

광형

－ 산악·자연탐방형：청소년, 가족, 단체 등의 산악탐방과 건강, 보양,

자연탐방을 목적으로 한 관광형



제 3장 중앙 및 지방정부의 해양정책구상 79

－ 해안일주형：동해안 해안일주도로를 따라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한

관광형

－ 특산물탐방형：동해안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관광형

관광항구 개발 및 크루즈선 운항

－ 해양관광활동의 대중화와 더불어 21세기 미래의 관광패턴에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관광항의 도입이 필요.

－ 동해안 지역의 크루즈항로로는 동해, 속초－장전, 속초－훈춘간 항로

개설 및 동해－일본 각 지역간의 항로개설 및 강릉－속초, 속초－울

릉도간 항로개발과 제주－동해안 코스 및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연결하는 코스, 오리엔탈 크루즈라인으로서 아시아·태평양국가를 연

결하는 라인의 개설 등 크루즈분야의 항로개설은 무궁무진함.

나. 수산부문

잡는 어업으로부터,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 어업구조로 전

환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성격의 훈련시스템을 지역의 고등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어촌계에 속해 있는 연안의 이용 가능한 면적을 적극적 사고를 가진 어

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입의 일부는 어촌계로 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어민보조 정책

－ 어민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의료혜택, 생활환경의 개선, 수산업지원

자금의 장기저리 지원

강원도의 양식업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 업종(한해성 종으로 남쪽의 양

식업과 비교경쟁력이 있는 업종)을 개발하고 이를 양식하는 기술을 개

발하여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다. 항만부문

대형 중추항만의 개발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정학적인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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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려 물류, 금융, 정보 등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동해권 중

심항으로 육성·발전시켜 환적 및 수도권화물 유치, 물류서비스 부가가

치 창출해야 할 것임.

북방교역 국제항으로 육성

－ 러시아－북한－한국－일본－중국－동남아, 동남아－한국－북한－러시

아－북미를 연결하는 컨테이너항으로 활성화.

관광거점항만으로 개발

－ 북한지역 관광수요에 대비한 여객시설 확충방안 및 수급대책 제시

－ 효율적인 관광관련 항만시설운영 및 북한관광지역에 대한 관광운행노

선 확충

－ 관광객 수요에 대비한 배후권의 부대시설 개발

강원권 항만의 경우 개발방향을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개발

－ 강원권 항만은 경쟁차원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산업, 무역, 관광 등의 특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개발방향 필요

<표 Ⅲ－14> 강원도의 항만별 기능특화

종 류 항 만 항 만 기 능 및 개 발 방 향

무 역 항

동 해 항
동해권 중심항만 기능 강화
배후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
환동해 경제권 전진기지 항만기능 수행

삼 척 항
배후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
시멘트 관련 전용항만 기능 강화

묵 호 항
배후지역 활성화
기존시설 활용한 틈새화물 처리 기능 강화

옥 계 항
배후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
내륙산업단지 원자재 보급기능 강화

속 초 항
관광여객 거점기능 강화
배후지역 활성화

신규항만
환동해 경제권 전진기지 항만기능 수행
국제상업항만기능 강화
여객수송기능 분담

연 안 항 주문진항
강원권 어업전진기지 기능 강화
관광어항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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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상남도

현황

가. 해양부문

해양수질 현황

경남의 해양오염으로는 청정해역까지도 총질소 등의 기준치가 환경정책

기본법의 해역기준을 초과하고 특히 마산만은 심각한 수준

－ 경남지역에서 해양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마산만으로 COD 3.4mg/ℓ

정도, 총질소 기준도 3등급을 넘는 등급외 수준

－ 경남 해역의 경우 양식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이 가장 크고 그외 육상

에서의 하수 및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원인임.

유류오염 사고현황

매년 3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의 규모도 점점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역별 유류 유출사고의 빈도는 남해안이 45%

로서 서해 31%, 동해 24%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

－ 유류 유출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취급부주의가 57%, 고의적 누출이

18%, 해난이 약 17% 등으로 대다수의 오염사고가 관련자들의 안전

과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

적조 현황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 적조발생은 다수가 경남도내 연안에서 발생

－ 경남도내 마산만, 행암만, 고현만, 북신만, 사량도 주변연안 등에서는

매년 적조가 발생

－ 특히 1997년에는 경남의 전연안에서 적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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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패각 오염 및 준설 현황

거제 등 경남의 주요 굴 산지에서는 연간 27.9만톤의 굴패각이 발생하

고 있으나, 이 중 자원 재활용으로 2.7만톤(굴채묘용 2.5만톤, 패각비료

0.2만톤)과 공유수면매립에 11만톤이 사용되며 14.2만톤 (51% )이 미처

리, 야적되면서 해안경관을 해치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실정임.

나. 해운항만부문

경남지역은 삼천포, 통영, 고현, 옥포, 거제(장승포) , 마산, 진해 등 7개

무역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경남지역 항만들은 모두 무역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원료수송이나

조선업, 수산업, 연안여객수송을 담당하는 소규모의 항만으로 그 기능

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향후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남지역 항만들은 남해

동부권이라는 전략적 입지에 의하여 부산 및 광양항과 더불어 그 역할

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표 Ⅲ－15> 경남지역 항만시설 현황

항만 부두명 연장(m) 접안능력(DWT) 선석수 하역능력(DWT) 주요화물

통영항

일반부두 140 3,000 1 115,000 시멘트,비료,철재

동호부두 936 1,000 3 수산물

물양장 1,727 소형선 189,000 어선,소형선계류

삼천포항

한전부두 580
100,000

50,000

1

1
4,763,000 유연탄

신항부두 513
5,000

1,000

2

2
479,000 무연탄, 비료, 철재

물양장 1,808 소형선 503,000 어선, 소형선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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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부두명 연장(m) 접안능력(DWT) 선석수 하역능력(DWT) 주요화물

고현항 안 벽 232
10,000

1,000

1

1
선박수리, 제조

장승포항
물양장

잔 교

968

5기
수산물

옥포항 안 벽 100 20,000 1 선박제조

마산항

안 벽 3,758 접안능력22척

20,000

8,000

6,000

5,000

3,000

1,000

13

2

1

1

3

3

보관능력：1만 2천톤

야적능력：73만톤

장치능력：2,500TEU

묘박능력：23척

컨테이너화물등

물양장

돌 핀 3기

진해항

제1부두 558
20,000

1,000

1

4
611,000 비료, 대두,화공원료

제2부두 325
20,000

10,000

1

1
380,000 비료, 농산물, 모래

물양장 123 소형선 49,200 어선계류

다. 수산부문

천혜의 지리적 여건으로 우리나라 수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

－ 한·난류의 교차 수역으로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어장을 형성

－ 리아스식 해안과 천해 간사지를 보유하여 양식어업 발상지

－ 수산물 주 수출시장인 일본과 빈번한 왕래로 수출거점항 형성

－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바다 관광자원을 보유

1998년 현재 경남지역 어가는 1만 8,060가구로 전국의 18.2%를 차지

－ 어업종사자수는 2만 9,754명으로 전국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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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경남지역 어업가구 가구원 및 종사자수(1998년)

구 분
어 업 가 구

어업가구원(호당평균) 어업종사자(호당평균)
전 업 겸 업 계

경 남 3,119 14,491 18,060 55,857(3.38) 29,754(1.80)

전 국 22,671 76,301 98,972 322,229(3.26) 172,701(1.74)

1998년 현재 경남지역 어업생산은 458만톤으로 전국의 16.2%를 차지

<표 Ⅲ－17> 경남지역 업종별 어업생산(1998년)

단위：천M/ T, 백만원

구 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합 계

생산량 금 액 생산량 금 액 생산량 금 액 생산량 금 액

경 남 247 388,041 209 184,035 2 7,627 458 581,702

전 국 1,308 2,293,637 777 949,502 27 143,562 2,834 4,542,514

1998년 현재 경남지역 어선세력은 2만 3,597척·10만 3,557톤으로 척수

및 톤수기준으로 각각 전국의 25.9%와 10.6%를 차지

<표 Ⅲ－18> 경남지역 어선세력(1998년)

구분

동 력 선 무동력선 합 계

척수
톤수

(GT)

마력수

(HP)

척당평

균톤수
척수 톤수

척당평

균톤수
척수
톤수

(GT)

마력수

(HP)

척당평

균톤수

경남 19,834 101,421 3,073,090 5.11 3,763 2,136 0.57 23,597 103,557 3,073,090 4.39

전국 82,803 971,704 13,067,043 11.74 8,194 6,630 0.81 90,997 978,334 13,067,043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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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가. 해양부문

연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

해안도시화와 대단위 임해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안오염문제

해안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 및 피해보상의 사회문제화

전반적인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

나. 항만부문

전반적인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

전략적 항만개발의 부재

－ 부산, 광양항을 허브포트로 하고 마산, 울산, 포항 등 지역거점항에

피더선을 위한 컨테이너 처리시설 확보

항만관리 운영조직의 비효율적 관리운영

도시재생과 워터프론트 정비

다. 수산부문

연간 생산은 45만톤에서 50만톤 수준으로 전국의 15∼20% 차지, 수출

은 3억 4천만달러로 전국의 25% 차지

임해산업시설이 많아 타 지역보다 해양오염 더욱 심화

자원감소 등으로 1986년을 기점으로 생산 감소 또는 정체상태

양식어장의 노화 및 악성적조의 광역화·장기화

반 폐쇄성 진해만에서는 매년 3~ 5월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

어업자원감소 및 연안오염 등으로 계속되는 어업경영난과 1997년 이후

의 경제난과 국제구제금융으로 인한 유류대, 자재대 등의 앙등과 어가

하락에 의하여 어업경영난 더욱 심화, 출어포기 사태까지 발생

더욱이 한·일, 한·중 신어업협정에 따르는 조업어장 축소까지 겹쳐

수산업 존립마저 위협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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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책 주요내용

가. 해양부문

연안 시·군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양식장의 휴식년제 실시

연안어장 정화사업의 강화

특별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강화

연안환경오염 제어기술의 개발

무분별한 연안역개발 억제와 친자연적 지속가능한 연안역개발계획 수립

연안육역 및 해역의 환경용량(오염부하량, 해역의 해수유동, 수질)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중요 해역의 무인자동 수질 모니터링망 구축

해양환경용량 예측 시스템의 구축

오염물질의 총량적 규제제도 실시

연안역관리 행정체제의 구축

연안환경오염 감시체제의 구축

연안역개발 및 환경관리를 위한 정보체제의 구축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연구능력의 강화

해상 유류오염사고 대책

적조 조기탐지 및 예보시스템 구축

적조방제기술의 개발

적조피해 예방체제 확립

나. 해운항만부문

기능분담에 의한 항만인프라의 적극적인 확충과 민자유치 및 관민파트

너쉽을 조성

－ 항만부두 및 하역보관시설 이외에도 연결도로, 철도, 교량의 우선적인

건설과 효율적인 투자관리를 위한 민자유치 및 외자유치에 더욱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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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어야 한다는 것임.

－ 최근의 추세는 다수기업을 위한 공동집배송센터나 물류기지, 복합터

미널 등이 건설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간 협력체제의 강화

가 매우 중요

항만기능 외 해양관광 및 문화기능 등이 다양하게 부여된 지역항으로

지방화시대의 자생적 발전과 활성화를 모색

－ 예를 들어, 거제－관광거점 및 해양스포츠단지, 통영－해양레저·요팅

단지 및 도서교통거점, 마산－해상공원과 해저터널, 진해－해상산업기

지, 사천-해양저장기지와 인공위성발사기지 등을 제안.

－ 또한 각종 특산물과 향토산업, 지방민속, 예술, 역사문화는 어촌의 개

념이 살아 있는 해양문화도시 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이바지

－ 이러한 방안들은 비록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지역항의 새로운

이미지와 아이덴터티(ident it y )를 부여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잠재된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됨.

도시재생과 워트프론트 개발을 통한 과감한 해양도시의 창출

－ 구미의 항만도시 재개발은 대개 워트프론트 개발과 병행되며, 항만시

설의 개방과 공원화를 유도하고 각종 해양관련 이벤트를 제공

－ 따라서, 마산·진해·삼천포는 항만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도시형 워

트프론트, 통영·거제는 자연형 워트프론트로 개발

다. 수산부문

연근해어업을 자원관리 어업으로 전환

－ 수산자원은 수산업의 성립요건이며 식량자원이며 재생산이 가능한 자

원이므로 잘만 관리하면 최대지속적 생산가능

－ 적정어획을 위한 어업구조조정, 어선감척사업, 연근해어업의 해외어장

개발, T AC제도, 불법어업근절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 특히 불법어업근절 없이는 어떠한 시책과 투자도 무의미하므로 전국

적으로 특수시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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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및 종묘방류사업 등 확대

환경친화적인 양식어업의 육성

－ 일정해역의 양식생산력은 조류의 소통, 먹이생물의 양 등에 의하여

한계가 있으므로 신규어장개발을 지양하고 적정시설, 계획생산을 유

지

－ 양식어장의 정비, 정리사업 및 양식휴식년제 등을 통하여 어장의 수

질환경을 개선

－ 해양의 부영양화를 억제하고 생태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조류양식의

권장 및 해조류 조장시설의 확충이 바람직

－ 외해가두리 양식어장의 개발로 내만 어장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면 활

용도 제고

－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은 기존 대량생산 양식품종을 개량하여

개발

연안통합관리 및 환경개선

－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구비

－ 새로 제정된 연안관리법의 철저한 시행

－ 이를 위한 기구 및 인력의 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주민 모두의 동참을 유도

수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 지역특성에 맞는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특화함으로써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어야 함.

－ 어항시설 개발률이 아직도 26%에 불과, 어항시설은 어선의 계류 및

정박, 생산기반시설, 유통, 가공, 생활정주공간 및 어촌관광시설의 기

능까지 겸하도록 함.

－ 한려수도의 관광자원을 수산과의 절묘한 조화에 의하여 세계적인 관

광명소로 개발

－ 대단위 수산물 유통단지의 조성 및 수산가공시설의 현대화

21세기 첨단생명공학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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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첨단생명공학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

－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투자

－ 지역대학, 남해수산연구소, 도립수산종묘배양장 등 합동 연구추진

어선 및 수산물생산 관리체제 구축으로 21세기에 대비

－ 현행 어선 입출항신고, 위치보고 등 어선관리는 해상치안 및 안전조

업상 일부 어선에만 시행되고 있고,

－ 수산물 생산통계도 계통 및 비계통 판매를 기준으로 수작업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어선 및 수산물생산 관리 미흡

－ 어선 및 수산물생산 관리를 D/ B화하여 과학적, 능률적 업무처리 및

T A C시행에 대비

경상남도 종합정보망(K-F ISH-NET ) 구축

－ 해양수산관련 정보가 분야별로 산재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곤란하므로

이를 도의 실정에 맞게 한 곳으로 묶어 체계화

－ 준비기간：2000∼2002년

－ 소요예산：5억원 정도

포럼 제안사항

경남 해역의 오염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육지의 생활하수와 축산폐기

물보다 바다 양식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63.4% ). 따라서 전해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고 양식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부산지역 포럼토론 및 제안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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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상북도

현황

가. 해양부문

단순한 연안선과 좁은 조간대의 모래와 바위해안

－ 해안선의 총연장 약 335㎞

－ 울릉도가 있어 동해안의 다른 행정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부 해

안선이 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고 깊은 연안해역

－ 경북연안과 울릉도 사이에 수심 2천m인 울릉분지 위치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

수질이 뛰어난 청정해역

－ 경상북도 연안의 평균오염도는 1998년 현재 1등급의 수질에 근접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관광자원의 보고

－ 경북 동해연안에는 경주의 감포에서 울진의 죽변에 이르기까지 273㎞

에 달하는 청정해안과 천연의 비경을 간직한 울릉도와 독도가 있음.

－ 찬란한 신라문화와 유교 전통문화

－ 온천과 수려한 산악자원 등 연계개발이 가능한 다양한 자원이 분포

－ 그러나 이들 자원을 연계한 관광시설은 보문단지, 백암온천 등 일부

내륙형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매우 부진한 실정

나. 해운항만부문

포항항 항만시설 현황

－ 동시접안능력 44척(전국대비 7.5% )

－ 접안시설연장 11.5㎞ (전국대비 8.2% )

－ 접안시설 개당 처리실적 4,031(전국 3,001톤)

포항항의 시설확보율：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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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포항항의 시설확보율은 1998년 96.6%에서 2006년에는 75.4%,

2011년에는 65.5%로 악화될 전망

<표 Ⅲ－19> 포항항 시설 현황

구 분 포 항 항 전 국
포항항
비 중

접 안 능 력 (척) 44 584 0.075

(A )접안시설(m ) 11,504 141,021 0.082

안 벽 9,516 88,652 0.107

물 양 장 1,988 52,369 0.038

(B)하역능력(천톤) 44,785 357,351 0.109

(C)총물동량(천톤) 47,552 701,010 0.068

(D)시설소요(천톤) 46,374 423,237 0.110

(D/ A )원단위(톤/ m ) 4,031 3,001 -

(B-D)시설과부족(천톤) -1,589 -65,886 -

(B/ D)시설확보율(%) 96.6 84.4 -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 1999.

주：시설확보율＝1997년 하역능력/ 1998년 시설소요화물량

다. 수산부문

경상북도의 수산여건은 서 남해에 비하여 해안선이 단조롭고 영일만을

제외하고는 내만(內灣)이 없어 파도의 영향을 직접 받을 뿐만 아니라 수

심이 깊고 경사가 심한 한 난류의 교차 수역으로 수온의 변화가 심함.

양식어업을 위한 개발 적지가 한정되어 있어 양식품종이 다양하지 못하

고 단순함.

따라서 경상북도 수산업은 일찍부터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

며, 1960∼1980년대에는 증산 및 수출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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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공단조성 및 오·폐수의 바다 유입으로 연안어장이 오염되면서 수

산물 생산은 일부 어종을 제외하고는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1998년 현재 경상북도 어업인구는 6,561가구에 2만 906명이며 전국 어

업인수 중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임.

<표 Ⅲ－20> 경북지역 어업가구 가구원 및 종사자수(1998년)

구 분
어 업 가 구

어업가구원(호당평균) 어업종사자(호당평균)
전 업 겸 업 소 계

경 북 2,333 4,228 6,561 20,906(3.19) 9,320(1.42)

전 국 22,671 76,301 98,972 322,229(3.26) 172,701(1.74)

1998년 경상북도의 수산물 생산실적은 14만 2,659톤으로 전국 생산실적

중 5.0%를 점유하여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21> 경북지역 업종별 어업생산(1998년)

단위：천M/ T, 백만원

구 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합 계

생산량 금 액 생산량 금 액 생산량 금 액 생산량 금 액

경 북 135 227,499 4 20,161 3 16,373 143 264,034

전 국 1,308 2,293,637 777 949,502 27 143,562 2,834 4,542,514

1998년 현재 경상북도 어선세력은 4,872척에 40만 275톤이며, 전체어선

중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87.8%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전국 어선

수 8만 1천척에서 경상북도가 점유하는 비율은 6.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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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경북지역 어선세력(1998년)

구분

동 력 선 무동력선 합 계

척수
톤수

(GT)

마력수

(HP)

척당평

균톤수
척수톤수

척당평

균톤수
척수
톤수

(GT)

마력수

(HP)

척당평

균톤수

경북 4,326 39,907 583,691 9.22 593 436 0.73 4,919 40,343 583,691 8.20

전국 82,803 971,704 13,067,043 11.74 8,194 6,630 0.81 90,997 978,334 13,067,043 10.75

당면과제

가. 해양부문

연안 생태계와 해양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

－ 여타지역 연안에 비해 체계적인 해양환경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오염원의 모니터링

－ 원자력발전소와 영일만 주변 등 육상 기원 오염물질의 모니터링

어촌과 자연관광의 연계발전

－ 다양한 내륙 관광자원과 수산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

나. 항만부문

환동해권 중추항만 개발

대형 중추항만으로 개발되는 부산항의 기능을 분담

기반시설, 하역장비, 보관시설 등 기능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갖춘 제3세

대 첨단항만으로 개발

철도, 도로, 항공 등 배후시설과 연계수송망이 정비된 항만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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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별 기능특화

항만을 기능별로 특화하여 효율 극대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실현

－ 컨테이너화물은 포항신항을 중심으로 한 중추항만의 피더선 컨테이너

처리시설 확보

－ 구룡포항은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 개발

－ 월포항 및 후포항은 연안화물의 원활한 수송항만으로 개발

기존 항만의 운영효율 제고로 화물처리능력 배가

－ 부두별·선석별 기능조정과 연계한 부두운영회사(T OC)의 운영 추진

－ 항만의 운영·관리체제를 민간의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여 항만운영

의 효율극대화 도모

물류종합 EDI Network 구축

환경친화적 친수성항만의 개발

해역환경기반시설, 육지환경기반시설 등 항만환경기반시설의 정비

항만과 도시가 조화된 쾌적하고 친근한 생활공간(wat er front )조성

－ 기존의 항만을 화물유통을 위한 폐쇄공간에서 친수공간으로 정비

－ 유치시설

해양문화지역：해양유적지, 광장 및 상징물, 이벤트공간, 해양박물

관, 수족관

해양레저지역：여객터미널, 마리나, 윈드서핑장, 해수욕장, 스포츠센터

공원녹지지역：해양공원, 산책로, 해안녹지

주거 및 항만지역：주거 및 복지시설, 유관행정기관, 쇼핑센터, 관

광식당가

국제교역지역：국제전시장, 컨벤션센타, 호텔, 금융기관, 정보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항만관리 및 운영 능력의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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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전문인력확보 및 연안항의 효율적 관리

－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 )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성숙된 항만도시의식 제고

－ 항만물류교통시설의 우선적 확보 및 관리 효율화

－ 항만유보지 관리강화 및 도시계획 반영

항만활성화의 선도적 역할

－ 지역경제인의 적극적인 항만투자 유도

－ 지역주민의 항만의식 고양

인근항만과의 협력지원체제 구축

－ 동남권 항만간 협조지원체제 및 공동발전방향 모색

－ 국가경제입장에서 항만활성화 지원

<표 Ⅲ－23> 경북지역 항만별 기능특화

종 류 항 만 항 만 기 능 및 개 발 방 향

무역항 포 항 항

배후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

국제상업항만기능 강화

환동해 경제권 전진기지 항만기능 수행

연안항

구룡포항 동해안 어업전진기지 기능강화

월 포 항 포항항의 대체항만으로 개발

후 포 항 연안화물의 원활한 수송기능 강화

울 릉 항
여객 및 화물수요에 대처하고, 조업어선 대피 및 관광위

탁시설로 활용가능한 다목적항만 개발

다. 수산부문

임해공단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에 의한 연안오염 심화

어촌인구의 노령화 및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

양식어장의 밀식 및 장기연작으로 인한 피해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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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 및 기자재 가격상승으로 어업채산성 악화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해양수산정책 주요내용

가. 해양부문：연안통합관리체제구축을 통한 해양경제기반 확충

연안의 해양자원 및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 이용 개발하고, 지속가

능한 연안개발을 도모,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조성

지역연안(연안육역 및 해역) 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 연안의 특성에 따른 권역별 바람직한 보전 이용 개발의 모습 제시

－ 이용행위간 상충행위를 조정

해양수산부의 10년 단위 연안정비계획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실시

－ 붕괴된 해안제방 및 해안선 복구 등 해안보전사업

－ 바다속의 오 폐기물 제거 및 청소 등 해역개선사업

－ 친수공간 및 연안생태공원 등 휴식공간 조성사업

나. 해운항만부문：신항만 건설로 지역경제기반 확충

21세기를 대비한 환동해권 거점항만 개발을 통한 대북방교역 및 배후권

수출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

포항 영일만 신항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목표 연도인 2011년까지 국비 민자투자를 당초 계획되로 실현하기

위한 여건조성

－ U자형 항만개발축 구축：중점투자 대상항 지정 및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전개와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서 환동해 경제권의

부상이라는 시대조류에 대응한 경북 동해안 미래상 제시

－ 동해연안 5개 시 군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산업∼첨단기술∼바

다∼항구∼온천∼섬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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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 연계계획간의 시너지효과 창출

－ 온천관광도시(울진) , 해양관광도시(영덕) , 환동해 벤처 자유무역도시

(포항) , 역사·문화도시(경주) , 섬관광도시(울릉)를 지향한 지속가능

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거주환경 및 삶의 질 향상 실현

다. 수산부문

어업인 경영안정 및 수산업 선진화 도모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 영어자금 공급률을 50%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원조건 개선 및 세제지

원 확대 추진

－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6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진흥종합

대책 에 의거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대책도 강구

어업인후계자 육성

－ 1981년부터 어촌 후계 인력의 단계적인 육성정책에 착수, 어업에 종

사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청 장년들을 위한 필요자금 지원 및 전문

교육, 기술지도, 자립기반을 확보하여 어촌정주권 형성의 주체화 유도

－ 전업어가 지원조건을 5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전환

－ 2004년까지 800여명의 어업인후계자를 육성

살기 좋은 어촌여건 조성

소득원 사업보다는 생산기반시설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어촌종합개발 사

업의 가시적 효과를 제고하고 2004년까지 21개 전권역의 개발을 완료

어촌체험관광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 실현

－ 영덕군 영해면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1999년)

어항을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제2종 및 소규모

항을 1·3종으로 승격 지정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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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종어항 15개항을 2008년까지, 2종어항 23개항을 2010년까지 완공

경쟁력 있는 연근해어업체제 구축

종합적인 어업정보시스템 구축

한 일, 한 중 어업협정 등 새로운 어업질서에 부합되도록 연근해 어

선세력 조기 감척

－ 어업협정 등에 따른 감척은 2001년까지 마무리하고 일반 감척사업은

2004년까지 추진

총허용어획량(T A C)제도 도입 시행

－ 1999년부터 붉은대게를 대상으로 T AC제도를 시범 실시

기르는 어업 육성 및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내실화

도립 수산자원개발연구소 건립, 수산종묘 생산·방류 10개년계획 수립

수산생물의 서식 산란장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증대를 위하여 1971년

부터 2005년까지 인공어초시설 적지 총 30만 136ha 개발 중

복합시범어장 육성

－ 전국 최초로 자원관리형 시범어장 육성

1999년：2개소 4ha (8억원)

－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조성에 의한 어장성 회복을 위해 2001

년까지 5개소 10ha (20억원)를 지원할 계획

환경친화적 어업육성

어장정화·정비사업 지속 추진

－ 1993년부터 149개 마을어장에 대하여 매3년 단위의 어장정화 사업 실시

－ 어장성 회복을 위한 침체어망인양사업을 추진

오염해역 준설

－ 1996년에 영덕 축산항에 대한 준설사업 완료

－ 1999년부터는 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영일만에 대한 대규모 준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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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적조피해 예방

－ 적조 조기예찰·예보 및 방제체제를 구축하고 발생단계별, 기관별 세

부행동 요령을 마련하여 시행

포럼 제안사항

가. 제1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정책방향

과거의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입안에서 벗어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협

의하고 합의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OK 21 구상과 추진계획이 비현실적인 감이 있음.

해양오염에 대한 사후적 대책보다 사전적 예방대책이 더욱 중요

국가차원의 연안관리와 지방정부 정책 간의 조화 필요

해양환경변화(기후, 조류 등)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해양수산정책 수립

해양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정신적인 면을 강조

－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대한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시책이 필요

－ 해양문학 공모 및 발표, 선상백일장, 해양에 관한 논픽션프로 제작

나. 제2부 경상북도 해양수산 발전전략

항만부문

항만물동량 추정시 동북아지역(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을 고려해서 추정

하여야 함.

양산ICD 중심의 T hree Port Syst em (광양, 부산, 포항)을 통한 항만별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함.

포항 신항만 배후지(약 700만평)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할 것을 검토

항만개발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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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부문

관광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문화(경주)－산업(포항)－놀이(해안)관

광을 접목해야 할 것이며, 백두산－금강산－울릉도를 연결한 관광상품

개발을 검토

연중 가능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먹거리 개발)

수산부문

수산진흥원 육성을 통한 수산업연구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 방안 강구

어자원 보호를 위해 남획방지, 치어방류, 육상오염원의 차단, 폐기물 해

양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제3부 종합토론

해양부문

동해안의 경우 양식시설에 의한 연안오염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과거의 중앙집중 혹은 하향하달식을 지양하

고 보다 치밀하고 확고한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

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경북지역의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장

치가 부족한 실정임.

해양관광부문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입지선정은 어려우므로 향후 개발계

획에서 개발과 보존을 함께 고려한 관광지를 개발하여야 할 것임.

향후 관광패턴의 변화를 고려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화

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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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문

기존의 정책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어민

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함.

－ 예산, 지원사업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

구태의연한 사고와 중앙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함.

기르는 어업으로의 정책방향 전환도 중요하나 폐어선 및 폐기어구의 제

거 등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연안자원의 보호관리를 추진해야 함.

－ 대대적인 바다청소 캠페인

－ 감포항 등 노후항만의 경우 내외항 수량의 교류를 유도하여 오염방지

가능(해수교환장치)

(6)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해양수산관련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 및

사업구상을 위하여 1996년말 전남해양종합개발계획 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 이는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에 의거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양개

발기본계획과 관련 중앙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하

고, 시행기간은 1996∼2005년으로 10년간임.

－ 구체적으로는 현장행정활동의 강화, 각종 규제의 개선, 어업인의식의

개혁 등을 추진함으로써 21세기에는 깨끗한 바다, 풍부한 수산자원,

건강한 생태계, 쾌적한 정주공간의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

시하였음.

그러나 1999년 제1차 지방포럼에서 해양수산국장이 발표한 전라남도

해양수산시책방향 은 당면과제 및 시책방향에 있어서 수산업 및 해양환

경과 관련한 내용에 국한되어 있음.

－ 전라남도가 10년간 총 8조 1,091억원이 투자되는 전남해양종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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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을 수립했으나 국가 경제난과 사업비 확보상의 어려움으로 해양

수산시책의 방향을 단기적으로는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관

광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전남해양종합개발계획 을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현황

전라남도의 해안은 리아스식으로 총 6,419㎞에 이르며, 이는 전국 해안

선 길이의 56%에 해당함. 해안형태의 다양성에 의하여 우수한 어장으

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라남도 연안에는 전국 어장면적의 51%에 해당하는 12만

6,319㏊의 어장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 중 해조류어장이 5만 1,091㏊, 마

을어장이 4만 8,917㏊, 패류어장이 2만 2,109㏊, 기타어장이 4,202ha임.

－ 또한 전국에서 도서 및 해안을 중심으로 갯벌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

어서 전라남도의 갯벌면적은 1,054.1㎢로 우리나라 전체의 44%에 해

당함.

<표 Ⅲ－24> 전라남도 어장 개발 현황

구 분
어장적지면적

(ha)

개 발 어 장 미개발면적

(ha)건 수 면 적(ha)

계 246,144 5,525 126,319 119,825

양 식 어 업

정 치 어 업

마 을 어 업

154,843

3,379

87,922

4,351

49

1,125

76,707

695

48,917

78,825

2,684

39,005

전라남도 보유어선은 총 3만 5,429척, 12만 3,213톤으로 척수에 있어서

는 전국의 39%에 이르나, 톤수에 있어서는 전국의 12%에 불과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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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전라남도의 어선어업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표 Ⅲ－25> 전라남도 어선 보유현황

구 분

계 동 력 무 동 력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1톤 미만

1~ 5톤

5~ 10톤

10~ 100톤

100톤 이상

15,894

16,370

2,065

1,066

34

10,822

38,454

14,857

51,711

7,369

15,368

15,395

2,050

1,066

34

10,506

37,199

14,834

51,711

7,369

523

975

16

-

-

316

1,255

23

-

-

계 35,429 123,213 33,913 121,619 1,516 1,594

전라남도의 어항시설은 총 1,080개소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1종과 3

종 어항 30개소,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2종 어항 96개소, 기타 기초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소규모어항 954개소 등임.

전라남도의 어업인구는 10만 2,962명으로 전국의 31.9%이며, 이는 도내

전체인구의 4.7%임. 어민가구수는 3만 3,411호로 전국의 33.8%에 이르

고 도내 전체 가구수의 4.7%이며, 가구당 가족수는 평균 3.08명으로 전

국 최저임.

1998년 전라남도의 수산물생산량은 64만 2,993톤으로 전국 최대이며, 수

출실적은 1억 4,800만달러로 3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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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6> 전라남도 수산물 생산량 현황

단위：톤(M/ T ), %

품 목 별 전 국 전 남 대 비(%)

어 류

패 류

해 조 류

기 타

1,578,392

320,352

481,769

453,902

16,824

29,638

406,806

39,725

10.6

9.3

84.4

8.8

계 2,834,415 642,993 22.7

당면과제

어장환경의 악화：양식시설의 과밀, 어장의 노후화, 폐어구 및 양식사료

에 의한 오염, 뻘굳음 현상의 심화 등이 주원인임.

－ 연안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육상오염원 유입과 유류오염사

고의 증가도 어장환경악화의 원인이며, 지구온난화 및 엘니뇨현상 등

지구환경변화도 연안생태계 파괴 및 적조발생의 광역화를 가속화시키

고 있음.

어족자원의 감소：불법어업 및 치어남획, 간척과 매립, 적조발생 및 유

류오염사고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원인임.

어업인구의 감소：절대어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및 부녀화의 진전으로

어업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1998년말 전라남도 어업인구는 10만 3천명으로 1980년에 비해 67%

감소했으며, 50세 이상 노령 및 여성인구 비율은 각각 43%와 50%임.

－ 어업 전업가구의 비율도 16%로 전국의 22%에 비해 현저히 낮음.

수산업 생산기반 및 지원시설의 열악성：전라남도 어선의 평균톤수는

3.5톤에 불과하며, 국가관리 항만도 3%에 불과하여 수산업체의 낙후성

과 함께 특히 영세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어업생산구조의 취약성：전라남도의 수산물 생산은 해조류 중심이며,

연근해 어선어업도 안강망·낭장망 등 자원남획형 어업과 생계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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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및 불법정치망 어업이 성행하고 있음.

전통어업과 수산자원보존의 부조화：전통어구 및 어법에 의한 생계형

불법어업과 수산자원보전을 위한 단속으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음.

해양수산정책 주요내용

가. 전라남도 해양수산정책의 기본방향

증산위주에서 탈피하여 자원의 보전·관리·자력성장을 추진

생계유지 중심의 어업구조에서 첨단기술에 의한 경영어업구조로 전환

어촌·권역에 따라 1·2·3차 산업이 공존하는 정주생활 공간을 창조

나. 전라남도 해양수산시책(7개 분야 32개 사업)

전문어업 경영인력의 양성

－ 귀어가들의 안정정착을 위한 여건조성과 재정 및 행정지원 실시

－ 어업후계인력의 육성·관리와 전문경영교육 및 수산기술해외연수 실시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 가막만, 도암만, 여자만, 득량만 해역 등의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추진

－ 일반어장의 정화사업에 의한 어장자생력 회복 추진

－ 어장정화선 및 특수장비를 활용한 대대적인 어장정화사업

－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위한 패각처리공장건립 중

－ 환경친화적인 어업체계확립을 위한 어장휴식년제의 도입

－ 황토살포 등 적조피해 완화 및 예방으로 살아 숨쉬는 바다 생태계 보전

－ 바다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어장청소의 의무화와 어장정화선 및 해양

오염감시선 건조 추진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

－ 인공어초시설의 지속적인 추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효과조사를 추진

하고 도립수산시험연구소를 통한 적지조사를 수행

－ 유용수산자원 조성과 도립수산시험연구소를 통한 종묘방류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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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의 추진으로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최선

－ 어업인의 의식전환 및 개혁을 위한 홍보·교육·단속 강화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

－ 지역특산품종의 적극 개발과 안정적인 양식기반시설 유도

－ 폐염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양식장으로의 전환 추진

－ 득량만 중심의 키조개 양식어업을 2년간 시험양식을 거쳐 합법화

－ 바다환경을 고려하여 과다시설예방, 유기산사용, 소비촉진 등 김산업

의 합리화 추진

－ 참게, 동자개, 쏘가리 등 내수면양식어업의 활성화

－ 바다목장화 및 태양열양식 등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식시설 확충

어선어업의 능률향상

－ 노후어선의 대체, 장비개량 등 어선과 어로장비의 현대화 추진

－ 연근해어선의 감척 등 어업자원보존과 어업의 효율성 제고

－ 폐선처리장 등 폐선처리시설의 확충

－ 얽애그물어업의 합법화 및 지도·단속 강화로 연안수산자원 보호

－ 중앙정부와 협조체제로 한·일·중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최소화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전남 수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산물의 고급화, 다양화, 고부가가치

화 및 해외시장개척 추진

－ 맛김, 가루김 등의 산지가공시설 확충

－ 양질의 신선한 수산물제공을 위한 신속한 유통시설 확대

－ 김소비 촉진을 위한 식품개발사업 추진 및 직판행사 개최

－ 지역특품화 브랜드의 개발 및 대도시의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어촌·도서 정주여건 조성

－ 살기 좋은 어촌생활공간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 도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도서의 개발 촉진

－ 2종어항과 소규모어항 시설 확충 및 1종·3종 어항으로의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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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제안사항

광양컨테이너부두는 계획대로 확장하고, 조속히 자유무역지대의 도입을

실현시켜야 함.

부실한 수산통계의 정비 및 합리적이고 정확한 계획하의 수산행정 필요

불법어업에 대한 어민의식개혁으로 자율에 의한 근절체제로 전환해야 함.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한 어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선위원을 주축

으로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 전문조직 및 인력확대와 함께 전문교육강화

추진 절실

해양수산부는 양식발전기금이나 사업예산은 총액배정방식을 채택하여 자

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임.

2010 해양EXP O 를 전국행사로 승화시키는 적극적인 방안 구축해야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방정부의 부

단한 시책 개발이 조화되어야 할 것임.

(7) 전라북도

현황

전라북도는 동경 127도 6분과 북위 35도 17분을 남단으로 하고 동경

126도 58분, 북위 36도 9분을 북단으로 남북 52분 사이에 걸쳐 있음.

면적은 8,046.7㎢로 남한 전면적(99,091.1㎢)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다에 면한 지역은 군산, 김제, 부안 및 고창의 4개 시군으로 전국 해

안선의 3.2%에 해당하는 290.3㎞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음. 이들 지역의

앞 바다는 넓고 완만한 8천여 ha의 간석지를 가지고 있어서 김과 바지

락 등의 패류를 산출하고 있으며, 9천여 ha의 내수면 개발지역에서 향

어, 뱀장어 등을 생산하여 총 7만여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어업인구는 1990년에 어가는 6,842, 어가인구는 28,908명, 어

업종사자는 1만 2,052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어가는 5,701, 어가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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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8,876명, 어업종사가는 1만 1,273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

중 해면어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가 82.1%, 어가인구 79.2%, 어업

종사자 83.8%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내수면 어업인구임.

전라북도의 어항은 모두 49개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1종 어항이 2개

소(격포항, 구시포항) , 3종 어항이 4개 항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

는 2종 어항이 12개이고 소규모 어항이 31개임.

어선은 1998년말 기준으로 동력선이 4,316척, 3만 1,193톤이고 무동력선

이 363척에 708톤이며, 군산시와 부안군에 집중되어 있음. 1998년 수산

물 생산실적은 7만 2,827톤으로 금액기준으로는 1,477억 1천만원임. 이

중 일반해면어업이 어획량 49,135톤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

며, 천해양식어업은 2만 1,103톤으로 2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6%는 내수면 어업임.

전라북도의 유일한 무역항은 1999년이 개항 100주년인 군산항이 있음.

군산항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개발이 부

진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군산·장항 광역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군장신항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본방향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해안선의 축소·변화가

심함에 따라 해양 및 연안개발계획을 재수립

－ 대규모 간석지 개발상업이 초래하는 환경변화에의 대처방안 수립

－ 연안개발에 따른 피해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손상된 환경을 복원

연안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21세기 해양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국가계획에 기여( 제3차 종합개발계획 수정(안)：1996∼2011 )에서 해

안의 U자형 국토개발 축을 설정)

군산항 및 새로이 개발이 예상되는 새만금항을 서남권과 중부권의 거점

항만 및 대중국 등 대외교역 전진기지로 육성

고군산군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천연 자연자원 및 해양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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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및 활용하는 해양관광단지로 육성하고 새만금 지역 등 다른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전라북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활성화

해양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연안통합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 구축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방조제 전면 해역을 양식어장으

로 개발하는 등 기르는 어업에 집중 투자

연안의 지속적 이용·개발을 위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해안공학기술 축적

해양수산정책 주요내용

어촌 활성화 및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어업기반 구축을 위한 어항개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육성

－ 복잡하고 다단계인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 수산물 가공공장 육성

－ 유통구조 및 품질관리 개선

어업구조 조정과 지원체제 구축

－ 어획강도가 높은 선박 및 노후어선의 감척으로 어선수를 어업자원 수

준에 적합하게 조정

－ 수산행정에 어업인 참여 확대와 지원체제 개선

기르는 어업 집중 육성

－ 양식어업 지원 및 기술개발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산기술 개발

－ 해역별 복합양식단지 개발

－ 해양목장화사업

－ 환경친화적 어장개발 지원

－ 어장환경 정화 및 어업권 정비사업 추진

어업기반 조성 및 확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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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군산열도 해역의 해양환경지도 및 수산자원도 작성

－ 수산물 특산 품종 및 생산단지 개발

－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권역내 종합수산단지 조성

이용자 중심의 항만시설 구축

－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과 서해중부권의 거점항으로 군장신항만 건설

－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한 새만금항만 건설

－ 군산항 배후 연계수송망 확충

－ 연안해송의 활성화를 위한 연안화물전용부두의 건설

－ 국제여객부두 건설

지속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 새만금 간척사업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방조제 설치지점으로부

터 7∼8㎞ 연안에 잠제(潛堤) 설치

－ 해양특성과 어패류의 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어장환경 조성 사업

－ 내수면이나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첨단 해양목장화 사업을 고군산

연안에서 추진

－ 연안통합관리로 육지부로부터의 오염원을 철저 관리

－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확대

포럼 제안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일원을

천연 자연자원 및 해양자원을 보전 및 활용하는 21세기 환황해권 국제

관광단지로 개발

해양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연안통합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 구축

지역여건에 따른 해상교통, 관광, 물류유통, 생활환경 등의 항별 고유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특성화하여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

각 수산 분야별로 선도어가나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하여 선진지역을 방

문하고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도자로 활용하는



제 3장 중앙 및 지방정부의 해양정책구상 111

방안을 검토함. 어업인 재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선진기술교육을 확대

복합양식을 할 수 있는 적지를 조사 개발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인 소득 배가

새만금 지구내에 약 3천∼4천ha를 확보하여 어패류 양식장, 활선어 위

판장, 수산물 가공공장, 수족관, 수상레저시설 등 종합적인 수산단지를

개발하고 어업권을 상실한 어업인들에 우선권 부여

전북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이 서남권과 중부권의 거점항만 및 대중

국 등 대외교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항만투자

필요

서해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여기

에는 대기오염 대책, 연안 육지부의 수질관리 등이 망라되어야 함.

(8) 제주도

제주도는 해양수산관련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 및 사

업구상을 위하여 1998년 제주 해양수산비전과 추진전략 을 수립 시행

하기 시작하였음.

－ 이는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에 의거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양개

발기본계획과 관련 중앙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하

고, 시행기간은 1999∼2008년으로 10년간임.

－ 이 계획의 기본목표는, 21세기 신해양시대에 걸맞는 해양수산을 위한

미래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도

를 동북아 해양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6개 사업방향은, ⅰ) 고품질·고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

충, ⅱ) 환경친화적 첨단 양식산업의 육성, ⅲ) 스스로 실천하는 관리

형어업과 미래지향적 바다목장화 추진, ⅳ) 21세기 동북아 신해양관

광의 메카 실현, ⅴ) 늘 푸르고 깨끗한 제주바다의 보전, ⅵ)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지방연구기능의 강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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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99년 제7차 지방포럼에서 농수축산국장이 발표한 제주도 해

양수산시책방향 은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포괄적인 내용이 수록되

었음.

제주도는 4면의 바다와 무공해 청정해역, 그리고 수려한 해안경관, 온화

한 기후 등 해양개발 기대가 큰 지역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면 제

주 해양수산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함.

현황

제주도 해양수산이 개발여건상 유리한 점

－ 제주도는 환태평양 진출 전진기지이며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

－ 우리나라 최대어장인 동중국해와 연접해 있고 난류성 어족의 회유로

및 월동장으로 각종 어류가 풍부함.

－ 4면의 바다와 무공해 청정해역, 그리고 최남단의 섬, 수려한 해안경

관, 온화한 기후 등 무한한 해양관광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육지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산물 유통에서 불리하고 어항시설이

취약하여 제주도의 어선어업은 소형어선 중심의 영세한 어업구조임.

－ 최근 어항이 활발히 개발되면서 어선의 척수 증가와 대형화로 어선어

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아직은 가족어업 중심의 연안어업이 주종임.

－ 양식어업은 바다양식보다는 1986년 이후 개발되기 시작한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음.

해양관광에 있어서는 제주도의 관광이 내륙형 또는 감상형관광에서 벗

어나지 못하여 어촌과 바다를 이용한 체험 및 체류형 해양관광 시설이

부족함.

제주도의 어업인구는 6,769가구, 2만 4,685명으로 전국의 7.6%이고, 어

업종사자는 7,728명으로 전국의 4.4%에 불과하며 매년 감소 추세임.

어선보유현황은 2,731척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수산물생산은 5만

6,063톤(M/ T )으로 전국의 2.6%에 불과하나 역시 증가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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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7> 제주도의 해양수산세력 현황

구 분 전 국 제 주 점유율(%)

어업가구 및

인 구

가 구(호) 98,972 6,769 7.0

인 구(명) 322,229 24,685 7.6

종사자(명) 172,701 7,728 4.4

【잠 수】 8,986 5,646 62.8

어 선

척 수 90,997 2,731 3.0

톤 수 978,334 18,760 1.9

척당평균톤수 10.7 6.9 56.8

수산물생산

(원양제외)

수 량(M/ T ) 2,111,800 56,063 2.6

금액(백만원) 3,386,701 240,672 7.1

수 산 물 수 출 (천달러) 1,369,014 26,922 2.0

해양수산비전

신해양시대가 본격화되는 21세기에는 과거의 단순어업에 의한 수산개발

에서 해양의 종합적 이용과 개발을 통하여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마련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수산 미래상 및 중점사업의 방향을 제시함.

－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태평양을 향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해양

개발 전초기지가 될 것임.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신해양시대에 해양수산부문을 제주의 전략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해양수산의 비전

－ 고품질·고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

－ 환경친화적 첨단 양식산업을 육성

－ 자원관리형 어업의 실현과 미래 지향적 바다목장화 사업을 적극 추진

－ 21세기 동북아 신해양관광의 메카 실현을 위한 체험·체류형 해양관

광개발 사업을 추진

－ 늘 푸르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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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지방의 해양수산연구기능을 강화

해양수산정책 주요내용

수산업 생산기반 및 쾌적한 어촌 정비

－ 지역거점어항을 어선안전수용, 수산물 양육처리, 교통레저관광 등 다

목적 복합기능어항으로 개발

－ 2종 어항을 1종 어항으로, 소규모 어항을 2종 어항으로 확대 개발

지역 이점을 살린 어촌종합개발

－ 어촌의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험·체류공간 조성을 위한

어촌관광 개발사업을 활성화

－ 삶의 질을 높이고 투자사업의 성공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지

도자에 대한 경영교육을 강화

자원관리형 어업의 정착화

－ 연안어장에 대한 인공어초, 투석, 해중림조성사업 등을 확대하고, 제

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이용 연안정착성 종묘를 대량 생산 방류

－ 한·일 수산자원관리센터를 제주지역에 유치하여 고도 회유성 어류종

묘를 양산 방류하는 등 자원관리체제를 구축

－ 소라, 전복 등 특정 품종에 대하여 T AC제도 및 휴식년제를 시행

－ 어장평가제를 도입 우수 어촌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

원관리형 어업의 정착을 추진

미래지향적 해양목장화 사업 추진

－ 외국의 선진사례 및 내파성양식시설을 비롯한 음향순치 시스템을 개

발하는 제주형 해양목장사업에 의하여 어장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진

환경친화적 양식어업 육성

－ 새로운 양식어장개발 및 양식품종의 다양화를 추진

－ 청정수산종묘기지의 구축으로 양식용 수산종묘의 대량생산 및 국내·

외에 공급응 추진

경쟁력 있고 안정된 어선어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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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절감형 어선어업 육성을 위해 어선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추진

－ 정착성 어류의 대량생산 및 방류, 개량어구 및 어법의 개발, GPS 프

로타의 활용 등으로 어선의 조업능률 향상을 추진

－ 또한 한·중·일 어업협정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지원 사업 추진

수산물 유통 개혁을 통한 수출확대

－ 수산물 유통구조의 혁신, 원산지표시, 수입수산물 관리의 강화 추진

－ 새로운 수출품목의 개발과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수산물 수

출시장은 중국, 동남아지역 등으로 확대

21세기 동북아 신해양관광메카 실현

－ 세계적 관광 휴양지로서 제주도의 이점을 살려 체험·체류형 해양관

광 자원을 개발

－ 어촌휴양 및 민박 등 중·소규모 관광 사업과 해양리조트 등 대규모

사업의 개발을 동시에 추진

신해양질서에 부응한 어업질서를 확립

－ EEZ 설정에 따른 한·중·일 공동관리체제에 부응하고, 제주도 주변

해역의 불법어업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양환경 보전

－ 연안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제주연안 통합관리체제를 구축

－ 연안어장 정화사업의 활성화로 늘 푸르고 깨끗한 제주 바다를 보전

해양수산 열린 공동체 구축

－ 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중시하는 행정을 실현

－ 어업인 의식개혁, 전문경영인 양성 등을 위한 교육기능을 강화

지방연구기능의 강화

－ 제주도해양수산연구소를 미래의 첨단해양수산과학 연구기관으로 육성

－ 생명공학을 이용한 양식기술 및 자원조성기법의 개발, 첨단어구어법

의 개발, HACCP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해양수산종합정보망 구축

－ 해양수산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기상, 해황, 어황, 유통정보를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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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해양수산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체계적으로 제공

포럼 제안사항

연안실태조사기간은 계획된 5년보다는 1∼2년으로 단축하여 빈도를 높

여야 함.

해양개발분야에도 적극적인 환경영향평가기법의 개발 및 제도화가 필요

육상오염원의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및 탄소세, 질소세 등

근본적인 억제수단의 개발이 필수적일 것임.

영해주권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대양해군의 양성 및 해양경찰력

의 강화가 필요

파랑도의 탐사 및 개발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임. 인공섬 개

발 등 암초의 섬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하나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임.

연안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교부에 육지면적 등보다는 해양영토의 면

적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임.

연안육역의 관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법·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며, 지자체 및 주민의 의견이 확실히 수렴되고 반영되도록 하여

야 함.

지나치게 경직적인 항만종의 구분보다는 인공해수욕장, 방파제 낚시시

설 등이 포함된 복합항만의 개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 등 구조조정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오염원을 제

거한 폐어선을 어초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환경관리시설 견학프로그램 및 시청각프로그램의 확대로 해양환경에 대

한 국민교육효과 증진이 추진되어야 함.

OK21 에 제주권역의 국제해양과학센터화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21세기 해양혁명시대에 대비한 해양수산정책을 위해서는 학계, 연구기관,

어업인, 생산자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와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해양수산교류 및 정보화의 조직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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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충청남도

현황

충청남도는 동경 125°31'에서 127°38' , 북위 35°58'과 37°7' 사이에

위치한 총 면적 8,585㎢로 전 국토면적 9만 9,408㎢의 8.6%로 전국 6위

규모의 면적을 보유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1998년말 인구는 191만 9천

명 61만 4천세대로 전국인구 4,717만 4천명의 4.1%이며, 해양수산분야

참여인구는 1만 2,148세대 3만 7,918명으로 도내 인구의 2%, 전국어가

인구 32만 2,229명의 11.8%를 차지 전남, 경남에 이어 전국 3위를 점유

해안선은 953.3㎞로 리아스식 해안과 304.2㎢의 광활한 갯벌, 특히 만과

도서(섬)가 발달하고 서해연안 중에서 가장 탁도가 낮은 청정 해역으로

해양 관광단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간척지가 풍부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

지리적으로 보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고속도로, 철도, 항만등에 의

하여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교류의 중심지이며 원산도, 장고도, 난지도,

고파도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은 261개의 도서가 있으

며, 이 중 유인도서가 37개, 무인도서가 224개로 총면적은 163㎢이며

6,811가구에 2만 283명이 거주

행정구역은 모두 6개 시, 9개 군, 1출장소로 이 중 7개 시·군이 연안을

접하고 있고,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4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72개 어촌계가 있으며, 58개의 크고 작은 항포구에 5,557척의 연근해어선

과 1만 2,322ha의 해면양식장 및 207ha의 내수면양어장에서 연간 11만 1

천톤의 수산물을 생산 전국 생산량(283만 4천톤)의 3.9%로 5위를 차지

해양수산정책 기본방향

충청남도는 급변하는 해양수산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화

된 해양수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설정

－ 수산업을 21세기 국민식량 공급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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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어업경영 기반구축 및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 정주환경이 완비된 풍요로운 복지어촌 건설

이를 위한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경영 여건 개선

－ 새로운 서해안시대 수요에 맞는 연근해 어업구조 재정립

－ 이용자 중심의 항만시설 구축

－ 지속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 도민에게 다가서는 바람직한 연안성 정립

해양수산정책 주요내용

어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어촌지역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 어촌종합

개발사업 추진

－ 어업활동의 무대인 어촌을 어로체험, 양식체험, 갯벌체험, 바다낚시

등 21세기 어촌관광휴양단지로 조성

－ 지정된 어항의 조기완공 추진 및 소규모어항 체계적 개발 추진

－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수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지속적인 연안어장의 관리와 병행한 어선정비

－ 항포구 방치 폐선박의 처리

－ 어촌 후계자 인력 육성 및 지원확대

환경친화적인 기르는 어업 집중 육성

－ 일반어장 정화,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사업 및 양식어장 청소

－ 저효율 어장 및 불법 어장 정비

－ 개발 우선시보다 양호한 관리상태의 기존어장 지원 육성

－ 해역별, 어종별로 적합한 새로운 어초 시설확대

－ 수산종묘 방류품종 다양화

－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어족자원을 고갈하는 불법어업 근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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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 항만의 항만별 기능과 비전

－ 아산항은 아산만내 신산업단지와 수도권 남부지역을 지원

－ 대산항은 서산유화단지와 연계한 전용항만의 성격

－ 군장항은 장항공단을 비롯 서해안 개발지역의 중심이자 서천, 부여,

논산 등 중서부지역 거점항의 역할

－ 보령신항은 충청권의 최북단과 남단에 위치한 항만의 보완역할과 함

께 순수 상항의 역할이 강조된 중부권 물동량의 전담 무역항

－ 연안항은 기존의 대천항, 비인항의 시설확충으로 내륙화물 및 연안여

객화물 증가에 대처

지속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체제 확립

－ 해양폐기물 전용 소각로 및 매립지 시설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방안 수립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구축

－ 육상 환경기초시설 확충(2000년 이후)

－ 수질측정망 구성·운영

－ 적조피해방지

－ 효율적인 해역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 환경보전해역

지정·관리

－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보전계획 수립

<표 Ⅲ－28> 충청남도 오폐수 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사 업 비 (억원)

계 25 3,874

하 수 종 말 처 리 장 9 1,899

산 업 폐 수 처 리 장 3 900

소 각 시 설 설 치 8 620

위 생 매 립 시 설 설 치 5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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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연안 지리정보시스템(GIS ) 구축(2000년)

포럼 제안사항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원 개발에 대한 투자와 어촌휴양

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조성되고 집행되

어야 함.

어항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므로 소규모 어항을 2

종 어항으로 지정하여 확대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요망

어선원의 승선기피 및 어선업자들의 대형선 기피로 소형화, 현대화 추

세가 강하므로 어선 건조 및 지원시 이를 반영

수산종묘 방류에 관한 효과나 인공어초의 효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에도 적극적인 방류가 필요하며 민간 종묘배양장 지원 등이 필수적임.

내수면양식(참게)에 대한 지원도 필요

충남권에는 현재 컨테이너 전용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항

만개발계획시에는 컨테이너 항만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중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적극 수용하되 충청남도

의 특성을 반영토록 의견제출 요망(계획 수립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필요)

다가오는 해양시대에 대비한 인력양성 계획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미흡하

다고 판단됨. 특히 지방의 경우 전문가가 부족하고 고급인력도 극히 부족

한 상황이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력공급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각종 계획에 비하여 예산확보 방안이 구체

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약함.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정부는 집행기능에 머물고 있음.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교류 및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회가 주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지방정부의 경우 해양수산 벤처산업의 육성, 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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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학 기반연구의 활성화 등 지식 및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관련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육성하는 방안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 방안의 마련이 시급



제 4장 지방정부 해양정책의 발전방안

1. 지방정부의 해양정책기능 강화방안

1) 지방정부 해양수산조직의 개편·보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해양수산 행정조직은, 별도의 해양수산출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강원도와 해양수산국이 설치되어 있는 전라남도를 제외

하고는 경제, 통상, 농업, 임업, 축산 등 타분야와 혼재되어 있거나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부서에 예속되어 있어 조직자체의 미비성이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정부 해양수산조직의 개편 및 보완이 요구됨.

－ 첫째, 일부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관련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조치가

필요함.

－ 둘째, 타부서와 중복되어 있는 업무 또는 타부서에 예속되어 있는 해

양수산업무를 해양수산관련 부서로 이관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

대시켜야 함.

－ 셋째, 해양수산부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중앙정부와의 연관성

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해양정책업무의 비중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에는 해양수산정책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국 단위의 조직이 필

요하며, 그 안에는 예를 들어 정책총괄 및 해양관리를 관장하는 해양정

책 관련부서, 해운물류 및 항만업무를 총괄하는 해운항만 관련부서, 수

산어업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그리고 어촌개발 및 해양관광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등 부문별 과단위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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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정부의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개편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 중요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설치되는 과 단위 조직의 수나 명칭은 다소 다르게 구성되는 것이 불가

피할 것임.

－ 예를 들어 해운항만 관련부서는,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와 같이

해운항만산업이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수준을 이미 초과

했거나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즉 해운항만산업의 비중

이 GRP상 25∼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해당지역 지방해양수

산청이 정책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해운항만정

책과 지역사회발전의 조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과 단위 행정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이 중요한 지역문제

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서해안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독립적인 과단위의 부서를 설치할 수 있

을 것임.

<표 Ⅳ－1> 지방정부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주요기능 및 명칭 예

구 분 주 요 기 능 부서명칭의 예

해양정책

- 중장기 해양수산정책, 해양개발기본계획

- 해양조사 및 개발, 해양과학기술 및 정보

- 해양환경 기본계획, 해양오염방지,해양환경 보전

- 연안역관리, 공유수면 매립

해양정책

해양수산정책

해양(연안)관리

해양환경

해양개발

해운항만

- 해운항만정책 총괄

- 항만개발·계획·건설 관련 업무

- 어항개발·건설·운영·관리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조 및 공조

- 연근해 어선 및 해상안전

- 기타 해운항만 관련 지방행정

해운항만

항만정책

항만행정

항만개발

항만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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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기 능 부서명칭의 예

수 산

- 수산정책 총괄, 수산정책자금, 기금 및 면세유
- 수산물 생산, 유통·가공, 위생관리 및 검사
- 수산물 교역 및 남북교류
-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및 내수면어업

수산행정

수산경제

수산자원

수산개발

어촌관광

- 어촌어항개발, 어촌관광 및 연안해면자원
- 수산기술인력의 수급, 어업인의 육성·지원·복지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불법어업 지도·단속
- 양식 및 연안어장 이용계획, 적조관리

어촌관광

어촌개발

해양관광

해양자원

어업관리

주：본 표의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과단위 부서

의 수, 명칭, 기능 및 규모는 명확한 직능분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그림 Ⅳ－1> 바람직한 지방정부 해양수산 행정조직 예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과 어촌관광과

주：본 그림은 지방정부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일반적인 예시이며, 개별 지방자치단체

의 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조직의 명칭 및 규모가 결정되어야 함.

한편 이와 같이 개편 및 보완된 지방정부의 해양수산관련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해양행정의 지방화 및 선진화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존인력의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인

력양성 및 확보방안을 조기에 수립하면서 해양수산부와 같은 중앙정부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임.

2) 지방별 현안 및 특성에 맞는 장기비전의 제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해양수산정책 시책방향과 해양수산

관련 장기구상에는 최대 2005년(전라남도) 또는 2008년(제주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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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이나 해양수산비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순한 대안이나 국가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추종하는 경우

가 많음.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해양수산관련 현안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

당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

발 가능한 새로운 분야의 개발방안을 포함한 보다 장기적인 해양수산비

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및 도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고 있는 해양수산발전 기

본계획(OK21)의 경우 2030년까지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를 근거로 한 세부 실천계획는 2010년까지 포함됨.

특히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해양수산부문의 장기비전을 도출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분야별 지역특성에 적합한 내용들이 특화되어

중점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해양수산부, 즉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가단위의 장기비전보다

는 주민생활, 해양환경, 해양산업, 수산물 수급 등 지방정부의 차원에

서 추진이 가능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대형항만 및 국제물류 등과 관련한 부분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대형항만을 보유하고 있어 항만 및 물류산업이 지역경제 및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것임.

－ 해양경영 및 개발 등 국가과제 5대양 경영 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독자적인 장기

비전의 도출 및 제시보다는 중앙정부의 전략사업에 참여하거나 주요

기능을 유치하는 수준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존 해양수산정책의 문제점 보완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즉 해양수산부의 조직 및 기능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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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규정상으로는 다양한 해양수산 행정기능 및 업무를 수용하고는 있으

나 기존의 지방정부 조직 및 기능에 맞추어 상당부분의 해양수산행정을

임의적으로 분산하여 배정하는 경우가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해양수산정책을 입안하거나 구상하는 과

정에서 여러 부서 및 정책분야에 분산되거나 예속되어 수행되는 경우

가 빈번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지방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및 시책방향에는 해양수산분야의 자체

적인 필요나 여건보다는 타분야의 주도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무시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정부의 해양수산정책에 있어서 누락되거나 내용상 부실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실현의지가 요구됨. 특히

지방포럼의 과정에서 지방별 해당부서장이 발표한 해양수산정책 및 장

기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부산광역시：우리나라 최대의 국제항만도시로 항만 및 수산부문 중심

의 다소 편향적인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으나 정책구상 및

시책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도시적인 특성에 의하여 어촌부문에 대한 시책개발이 부족함.

－ 인천/경기도：해운물류와 관련된 정책이 해양수산정책에 포함되어 있

지 못하며, 갯벌 및 인근해역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책

구상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함.

－ 강원도：충분한 해양수산 행정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해양수산정

책의 내용이 충실하지만 동해안 경제권의 형성에 대비한 해운물류정

책이 부족

－ 경상남도：해운물류 부문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정책구상이 구비되어

있으며, 특히 해양관련 첨단기술의 개발 및 종합정보망의 구축에 대

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

－ 경상북도：10년 단위의 연안정비계획을 시행하는 등 비교적 거의 모

든 분야에서의 해양수산정책의 장기구상이 실현되고 있으며, 다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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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물류 부문에 대한 정책구상이 부족함.

－ 전라남도：이미 1996년에 해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정책의지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예산 및 집행상의 어려움으로 수산 및 어업자원 부문에 국한된 시책

의 수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라북도：연안관리 및 해양개발을 포함한 해양정책 분야 및 해운물

류 부문에 대한 정책의지가 부족함.

<표 Ⅳ－2> 지방별 해양수산정책 구상 및 시책내용 현황

구 분 해양정책해양환경해운물류 항 만 수 산 어업자원어촌관광 비 고

부 산

인천/경기

강 원

경 남 기술, 정보

경 북

전 남

전 북

제 주 연구, 정보

충 남 중앙정부협조

주： 는 관련기능이 비교적 완비된 경우이며, 는 다소 미비한 경우임.

－ 제주도：1998년 10년 단위의 해양수산정책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장기구상이 수립되어 있으나, 해양정

책 및 해운물류 부문에 대한 구상이 미흡하며, 이에 반해 해양수산관

련 연구기능 및 종합정보망의 구축 등 해양수산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충청남도：해양수산 정책구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수산부문의 정책

구상이 타부서에 예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집행기능이 결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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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정비 및 확충에 의하여

부족한 부문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식적으로 해양수산 정책구상의 내

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종합적인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

4) 중앙정부기능의 이양에 대한 대비

현행 지방정부의 해양수산 행정조직 및 기능에 있어서 항만 및 해운물

류 부문 또는 연안관리 부문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의 부재가 특징적

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집행기능이 향후 지방정부로

이양되거나 긴밀한 공조체제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행정조직에 있어서는 해양수산정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행정기

능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직의 기능을 재배치하거나 새로운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증강시켜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의 경우 향후 예상이 가능한 항만공사(P ort

Authority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인 변화에 의하여 일부 정책집행기

능이 증대되고 항만의 개발, 계획,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와의 긴밀한 협력 및 공조체제가 요구됨에 따라 항만부문의 행정조직

을 확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와 같이 새로이 도입되거나 보강되는 행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력의 양성 및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더욱이 중앙정부의 단순한 집행기능이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중앙정부의 인력과잉이 예상되므로 지방정부는 이들 숙련인력을

영입함으로써 인력양성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앙정부 행정기능의 이양시 자체적으로 확충되는 기능 및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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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활용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교육 및 초기기획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등 기존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벤치마킹의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항만분야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의 집행기능을 지방정부의

신규조직 및 기능확충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연안관리 및 해양개발부문에 있어서는 계획수립 및 집행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므로 유사한 조직 및 기능

을 갖추고 긴밀한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할 것임.

2. 중앙정부의 역할 증대 및 보완책

1)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및 기능보완을 지원

현행 지방정부별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 및 시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관련 행정조직 및 기능의 불충분이 지방정부 해양수산정책을

일부 부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보

하는 등 자생적인 발전과정에 의해서 이를 해결하게 방치하지 말고 이

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과 같은 산하의 집행기관들은

지방정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지방정부내 유사조직의 해양수산정

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전파하는 노력과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해양수산부의 주무부서는 지방정부 담당부서와의 정보교환 및 공조체

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담회 형식의 채널을 구축하거나 필요

한 경우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130

－ 또한 지방정부가 해양수산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기

능보완을 위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이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정부 조직 공무원의 연수·교육·훈련

지방정부의 필요성에 의하여 해양수산관련 행정조직 및 기능을 확충했

다고 하더라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해양수산정책의 수

립 및 집행은 불가능할 것임.

따라서 이미 충분한 지식 및 정보와 행정수행 경험에 의하여 고도의 전

문수행능력 및 인력을 갖춘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에 대

한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해

양수산부 산하의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전국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해양수산관련 산하조직의 전문인력에 의한 강연, 강습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및 지방정부 해양수산 행정

조직의 능력배양을 촉진시켜야 할 것임.

3)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의 앞서가는 해양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여건 및 의견이 반영되는 기회가 부족하게 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고도의 해양수산 전략사

업이 실행의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의견청취를 위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의 현실 및 의견을 확인하고 적절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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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간담회 또는 협의회 형식의 공식기구를 구성하

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가동하는 방안이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본 연구 및 지방포럼의 개최과정에서 형성된 해양수산부, 지방정

부 해양수산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민간 등과의 유대관계를 별도로 조직화하거나, 이미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이 구상하고 있는 21세기 해양정책포럼 회를 조기에 현실화하여 국

토연구원이 건설교통부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21세기 국토포럼

회와 같은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음.

4) 지방여건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상황변화 및 외부적인 요구에 의하여 해양수산 행

정조직을 개편하고 보완하면서 지방별 현안 및 특성에 맞는 장기비전을

도출하여 기존 해양수산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향후 중앙정부기능

의 이양에 충실히 대비하는 등 체계적인 미래지향의 해양수산 행정능력

을 갖추고,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도 지방정부의 조직 및 기능보완을 지원하고 지방

공무원의 연수·교육·훈련과 지방정부와의 정보 및 의견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더라도 전국에 걸쳐 중앙정부의 훌륭한 국가 해양수

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차원

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지방의 여건 및 의견을 정책수립과정

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것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앞에서 제시된 다양

한 방법에 의하여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지는 지방정부 및 주민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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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건에 대한 수집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분석하

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는 국가 해양수산정책에 가능한 한 최대

한 반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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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칼리제이션

(glocalizat ion ) 의 시대로 세계와의 연대가 중시되는 한편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아울러 21세기는 해양의 시대 로 세계

는 바야흐로 해양화 혁명이 본격화될 것이며, 주요 국가들은 해양경

영을 중요시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에 본 과제는 중앙정부의 21세기 해양수산 장기비전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에 홍보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해양수산정책의 추진방향을

재조명하고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도되었음.

특히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의 21세기 장기비전에 적합하

고 미래 해양의 시대에 대비한 첨단 해양산업의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

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앙정부의 정책구상이 필수적인 것은 물

론이며,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중앙정부 해양수산정책의 직접적인 영

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함으로써 명실상

부한 21세기 해양수산 장기비전 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와 필요성

이 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현행 해양

수산관련 행정조직 및 정책구상을 분석하고 이를 중앙정부, 즉 해양수

산부의 행정조직 및 정책구상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1. 요약

본 연구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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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제2장 21세기 해양정책포럼의 구성 에서는 우선 본 과제의 의

의 및 목적을 살펴보았으며,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및

공조에 의하여 해양수산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지적했음. 또한 본

연구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해양개발정책이 제시하는 전국의 종합적

인 해양산업발전 미래상을 전파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각 지방정부의 해양산업발전 장기구상을 비교 분석하는 방안으로

1999년중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실시된 지방

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의 개요를 수록했으며, 그 결과 중앙 및 지

방의 행정조직, 연구기관, 학계 및 민간 등 해양수산분야에서 전국에

걸쳐 형성된 연계체제 및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상호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둘째, 제3장 중앙 및 지방정부의 해양정책구상 에서는 먼저 해양수

산부의 조직 및 기능과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OK21)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정책과제의 목록을 수록했음.

이어서 지방정부의 해양수산 행정조직 및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정부의 해양수산 행정체계가 강원도 및 전라남도를 제외하

고는 국단위의 독립적인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부서로의 업무분산에 의하여 비효율 및 일부 부문에서의 정

책부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지방정부별 해양산업발전

장기구상, 즉 해양수산정책 시책방향을 비교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의 정책구상이 수산 및 어촌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운

물류 및 항만 부문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및 행

정의지가 부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연안관리 및 해양

개발과 관련해서는 인식 및 조직의 미비에 의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 제4장 지방정부 해양정책 발전방안 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제

고를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보완책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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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였음. 지방정부는 해양수산 부문에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미래에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의 행정체제에 맞추어 조직을 개편 및 보완하고, 해양수산정책의 장

기구상을 위하여 지방의 현안 및 특성을 고려한 해양수산 장기비전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기존의 불완전한 해양수산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항만 및 연안관리 등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에 조속히 대비하

여야 할 것임. 한편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노력을 지원하

고 국가 해양수산정책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하여 우선 지방정부가 행

정조직 및 기능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수·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지방정부와의 정보 및 의견교환 네트워크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의

여건 및 의견을 국가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

요함을 제안하였음.

－ 마지막으로 제5장 에서는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는 한편 후속조

치를 포함한 제언을 수록하였음.

2. 제언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정책이 21세기 해양의

시대 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지방정부는 해양수산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일부 분산

되어 있는 관련 행정조직 및 기능을 통합하고 집중시킴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과 단위의 하부조직을 포함한 국 단위의 독립부서를

확충하는 등 지방정부내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개편 및 보완을 실현시

켜야 하며,

－ 둘째,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을 수립하는 과정

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장기비전을 단순히 적용시키기거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대안의 제시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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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장기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며,

－ 셋째, 지방정부의 해양수산 정책구상 및 시책의 수립에 있어서 연안

계획, 해양환경, 해양관광 등 새로운 해양수산 행정수요에 대한 인식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지방정부 행정조직의 미비 등에 의하여 결과

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 넷째, 국가 해양수산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집

행기능이 제도적으로 상당부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

하여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벤치마킹의

기회를 확보하고 조직과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준비가 따라야 할

것임.

－ 다섯째, 중앙정부의 해양수산 행정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 및 해당지

역 지방해양수산청 등은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및 기능보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 여섯째, 지방정부 및 공무원의 해양수산 관련 행정수행기능을 제고시

켜 국가 해양수산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 조직

및 공무원에 대한 직능연수, 정책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 일곱째,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의견청취를 위한 네트워

크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및 의견을 충분히 확인하고 적절

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해양수산정책의 현실

성과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한편, 본 연구의 결과 및 연구과정에서 1999년 중 수행한 지방별 21세

기 해양정책포럼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전국적인 21세기 해양정책포럼 회의 조직 및 운영

－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제고된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및 해양수산부에 대한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의식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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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해양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확

대함.

－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관심이 큰 학계, 언론계, 연

구기관, 업계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회원을 모집하여 21

세기 해양정책포럼 회를 조직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방포럼에 의하여

구축된 지방정부, 지방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업계 등과의 협력체제

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21세

기 해양정책포럼 을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화함.

－ 회원에게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 및 학술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해양수산관련 의견수렴 및 국민적인 해

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창구로 활용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사이트를 운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인터넷웹사이트(ht tp：/ / www.km i.re.kr )

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21세

기 해양정책포럼 과 전국적으로 조직될 21세기 해양정책포럼 회를

연계하여 1999년 개최된 지방포럼과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해양

수산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상호 제공 및 교환도 가능하도록 운영

－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인터넷웹사이트 내에 별도의 홈페

이지 21세기 해양정책포럼 (가칭)을 운영하여 지방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지방정부 및 지역과의 연계체제 유지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함.

또한, 본 연구 및 지방포럼의 개최과정에서 형성된 해양수산부, 지방정

부 해양수산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민간 등과의 유대관계를 별도로 조직화하거나, 이미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이 구상하고 있는 21세기 해양정책포럼 회를 조기에 현실화하여 국

토연구원이 건설교통부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21세기 국토포럼

회와 같은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음.



138

끝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중앙정부가 해양한국(OK )21 에 의하여 제시하는 해양수산 장

기비전에 현실성과 구체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

치단체의 차원에서는 해양수산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부문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서는 지

역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따라야

할 것이며, 1999년중 실시된 지방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에 의하여

구축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적극 유지하고 확대시킴으로써 해양수산부

문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신해양문화의 창달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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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1

1. 전라남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일시：1999년 4월 28일(수) 09：00∼17：30

장소：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광주)

주최：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후원：전라남도

참석：약 200명

제1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정책방향

사 회 여수대학교총장 최인기

제1주제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 KMI 해사정책연구실장 강종희

제2주제 전남 해양수산 시책방향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공준환

제3주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방향 KMI 연구위원 이원갑

제4주제 한·일 어업협상대책과 한·중 어업협상과제 KMI 부연구위

원 신영태

토 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최장현

전라남도 해양수산정책과장 홍종진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 유환수

여수대 수산경영학과 교수 김연수

지역 어업인 대표 김충석

완도 은성수산(주) 사장 황 욱

제2부 21세기 전라남도 해양수산 발전전략

사 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박형인

제5주제 광양항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한 F T Z 도입방안 KCDI 수석연

구원 조상필

제6주제 전남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전 여수대 교수 고남표

제7주제 전남의 해양도서관광 개발전략 KCDI 연구실장 이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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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제 전남 해양벤처산업 기지화전략 동신대학교 교수 김판채

토 론 순천대 물류학과 교수 김명수

목포해양대 운송시스템부 교수 윤명오

여수수산인협회 회장 홍정태

장흥 천관교역 대표 이전희

KMI 국제물류연구센터 소장 진형인

KMI 어촌관광연구실장 김성귀

제3부 종합토론

사 회 전남대학교 교수 박광순

토론참가 주제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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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북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일시：1999년 4월 29일(목) 09：00∼17：30

장소：전라북도청 회의실(전주)

주최：한국해양수산개발원

후원：전라북도

참석：약 150명

제1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정책방향

사 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정필수

제1주제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 KMI 해사정책연구실장 강종희

제2주제 전북 해양 및 연안개발 장기비전 군산대학교 교수 신문섭

제3주제 새만금 권역의 신산업화 전략 원광대학교 교수 임향근

제4주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방향 KMI 연구위원 이원갑

토 론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한상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김천종

원광대학교 교수 정신택

전북대학교 교수 손재권

제2부 21세기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전략

사 회 전북대학교 교수 유응교

제5주제 서해안시대 전북지역 해운·항만물류 개발방향 군산지방해양

수산청장 이상문

제6주제 서해안 해양환경 개선 방안 군산대학교 교수 정병곤

제7주제 전북 수산의 여건과 바다산업 육성 방안 군산대학교 교수 이

정열

제8주제 전북 해양관광권 개발전략 경기대학교 교수 표성수

토 론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 전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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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군산서장 정진숙

군산대학교 해양생명양식학과 교수 김용호

전북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현숙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세천

군산수산인협회 부회장 추복용

KMI 항만개발연구실장 김학소

제3부 종합토론

사 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홍승용

토론참가 주제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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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경남지역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일시：1999년 7월 7일(수) 09：00∼16：45

장소：부산시청 국제회의장(부산)

주최：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발전연구원, 경남개발연구원

후원：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일보

참석：약 250명

제1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정책방향

사 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정욱

제1주제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 KMI 해사정책연구실장 강종희

제2주제 부산광역시 해양수산정책 기본구상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

장 정충량

제3주제 경상남도 해양수산정책 기본구상 경상남도 농수산국장 김태웅

제4주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방향 KMI 환경안전연구실장 조동오

토 론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한상배

부경대학교 교수 이상고

부산일보 논설위원 김철우

PDI 연구위원 금성근

경남개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곽태열

제2부 21세기 부산·경남지역 해양수산 발전전략

<제 1분과> 해운·항만

사 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철영

제1주제 21세기 부산·동남권 항만개발의 전망과 비전 KMI 항만개

발연구실장 김학소

제2주제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물류시스템 개선방안

P DI 연구위원 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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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경상남도 지역항만 발전방향 경상대학교 교수 김 영

제4주제 해운분야의 신지식과 지역경제발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

태우

토 론 부산광역시 항만개발과장 황택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김성용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문성혁

동서대학교 교수 송계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행정실장 임문택

<제2분과> 수산·관광·환경·벤처산업

사 회 경남개발연구원장 박수영

제1주제 한·일 어업협정 이후 부산 수산업의 진로 부경대학교 교수

장영수

제2주제 부산 연안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신라대학교 교수 양위주

제3주제 경상남도 해양환경 보존방안 경남개발연구원 윤성윤 박사

제4주제 부산·경남 해양벤처산업 육성전략 KMI 해사정책연구실장

정봉민

토 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김영규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장 김인환

부경대학교 교수 이석모

PDI 연구위원 황영우

경남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한도

제3부 종합토론

사 회 부산발전연구원장 임정덕

토론참가 주제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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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경기지역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일시：1999년 8월 25일(수) 09：30∼17：30

장소：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인천)

주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후원：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참석：약 150명

제1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정책방향

사 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정욱

제1주제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 KMI 해사정책연구실장 정봉민

제2주제 인천광역시 해양수산정책 기본구상 인천광역시 경제통상국장

정용준

제3주제 경기도 해양수산정책 기본구상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양주

제4주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방향 KMI 연구위원 조동오

토 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곽인섭

인하대학교 교수 박기찬

인하대학교 교수 김민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제2부 21세기 인천·경기지역 해양수산 발전전략

사 회 인천발전연구원장 이철규

제5주제 21세기 인천·경기지역 항만수요 전망과 비전 시립인천전문

대학 교수 김홍섭

제6주제 21세기 인천·경기지역 항만개발 전망과 비전 인천항만건설

사무소장 이종천

제7주제 인천 및 평택항 운영체제 개선방안 KMI 부연구위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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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주제 21세기 인천·경기지역 수산업의 진로 인하대학교 교수 한경남

제9주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환경 보존방안 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제종길

토 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김영규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장 김기형

평택시 항만공업과장 이상현

인천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정철

인천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경두

제3부 종합토론

사 회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대학장 송희연

토론참가 주제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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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상북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일시：1999년 9월 29일(수) 09：30∼17：30

장소：포항1대학 평보관 세미나실(포항)

주최：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구경북개발연구원

후원：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참석：약 200명

제1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정책방향

사 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필수

제1주제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 KMI 해사정책연구실장 정봉민

제2주제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 기본구상 경상북도 농수산국장 김치행

제3주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방향 KMI 연구위원 이원갑

토 론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김성진

포항공대 환경공학부장 남인식

포항1대학 교수 조문규

신경북일보 논설실장 서동훈

제2부 21세기 경상북도 해양수산 발전전략

사 회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지역연구실장 이정인

제4주제 21세기 경상북도 항만의 비전과 개발전략 KMI 항만개발연

구실장 김학소

제5주제 경상북도 수산업의 발전전략 대하수산 대표 민병서

제6주제 경상북도 해양관광 개발계획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인원

제7주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방안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제

종길

토 론 포항1대학 교수 이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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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의원 김용수

매일신문 논설주간 서상호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이용택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장 김영섭

제3부 종합토론

사 회 포항공과대학교 부총장 백성기

토론참가 주제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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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세기 강원 해양정책포럼

일시：1999년 10월 20일(수) 10：00∼16：40

장소：강릉대학교 공학관 세미나실(강릉)

주최：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원개발연구원, 강릉대학교

후원：해양수산부, 강원도

참석：약 150명

제1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정책방향

사 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필수

제1주제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 KMI 해사정책연구실장 정봉민

제2주제 강원도 해양수산정책 기본구상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소장

김돈기

제3주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방향 KMI 연구위원 이원갑

토 론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장 이인수

도립강원전문대학 교수 김병기

강원일보 영동 취재본부장 김운경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염돈민

제2부 21세기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전략

사 회 강릉대학교 총장 임승달

제4주제 21세기 강원도 항만·어항 개발전략 KMI 항만개발연구실장

김학소

제5주제 21세기 강원도 수산업의 발전전략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장 정인학

제6주제 21세기 강원도 해양관광 발전전략 강원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동주

토 론 강원도 해양정책과장 장국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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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학교 교수 최창의

관동대학교 교수 박현지

강원도 농어촌연구소 이사장 윤의구

강원도민일보 강릉 취재부장 임한웅

제3부 종합토론

사 회 강원개발연구원장 황인정

토론참가 주제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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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주도와 21세기 해양정책 포럼

일시：1999년 10월 27일(수) 10：00∼17：00

장소：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제주)

주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후원：해양수산부, 제주도

참석：약 150명

제1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정책방향

사 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필수

제1주제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 KMI 해사정책연구실장 정봉민

제2주제 제주도 해양수산정책 기본구상 제주도 농수축산국장 문창래

제3주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방향 KMI 연구위원 이원갑

토 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곽인섭

제주대학교 교수 이준백

제민일보 논설위원 고홍철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김태윤

제2부 21세기 제주도 해양수산 발전전략

사 회 제주대학교 교수 고유봉

제4주제 21세기 제주도 항만 비전과 개발전략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원청재

제5주제 제주도 수산업의 발전전략 제주대학교 교수 노홍길

제6주제 21세기 제주도 해양관광 개발전략 KMI 어촌관광연구실장

김성귀

제7주제 제주도 해양환경 보전방안 제주대학교 교수 최영찬

토 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김영규

제주관광대학 기획관리실장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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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교수 김남형

KBS 제주총국 편집부장 김부일

북제주영어조합 대표 김영철

제3부 종합토론

사 회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전승규

토론참가 주제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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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청남도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일시：1999년 11월 17일(수) 10：00∼17：10

장소：충청남도 임해수련원(보령)

주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충남발전연구원

후원：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참석：약 150명

제1부 21세기 해양수산비전과 정책방향

사 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필수

제1주제 21세기 해양수산정책 장기구상 KMI 책임연구원 최중희

제2주제 충청남도 해양수산정책 기본구상 충청남도 농수산국장 곽유신

제3주제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방향 KMI 연구위원 이원갑

토 론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김성진

충남대학교 교수 김기현

대전일보 부장 민영이

순천향대학교 해양수산연구소장 이종화

제2부 21세기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전략

사 회 충남발전연구원 공학·환경팀장 장감용

제4주제 충청남도 항만개발전략 KMI 부연구위원 전찬영

제5주제 충청남도 수산업의 발전전략 충남대학교 교수 이태원

제6주제 충청남도 서해연안의 갯벌·환경보전 공주대학교 교수 최성길

제7주제 충청남도 서해연안의 관광개발 KMI 어촌관광연구실장 김성귀

토 론 홍익대학교 교수 조규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영조

국립수산진흥원 태안수산종묘시험장장 장계남

충남발전연구원 공학·환경팀 김형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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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발전연구원 개발계획팀 이인배 박사

제3부 종합토론

사 회 충남발전연구원장 황용주

토론참가 주제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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